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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1_총론

정부의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방안의 

논리와 문제점  

남찬섭� /�동아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Ⅰ. 서론

정부는 지난 2016년 3월 29일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건전화 방안을 결정, 발표

하였다. 이 방안(이하 ‘사회보험재정방안’)에 따르면, 현재 우리사회는 급속한 저

출산·고령화로 내년(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그와 함께 

사회보험지출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최근의 저성장·저금리 추세

로 사회보험 적립금의 운용수익률이 저하하여 사회보험 적립금의 고갈시점이 당

초 예상보다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사회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위협받

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귀결될 수 있으므로 당면한 

사회보험의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강도 높은 재정건전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진단에 기초하여 정부는 재정추계 및 기금운용방

식의 재편과 사회보험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뼈대로 하는 대책을 내놓았다(기획재

정부,  2016a, 2016b). 

정부가 이번에 사회보험과 관련하여 내놓은 방안은 작년 말에 발표한 ｢2060년 

장기재정전망｣(이하 ‘｢2060 장기전망｣’)에 포함된 대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다. 정부는 ｢2060 장기전망｣에서도 장기재정 여건을 어둡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와 잠재성장률 둔화를 거론하면서 장기 시계의 종

합적인 재정전망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관련 대책으로 2060년 국가채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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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40% 이내로 관리하는 등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재원대책 없는 신

규지출 억제 등의 재정준칙 도입, 사회보험 개혁, 인구감소 대응 및 중장기 성장

률 제고 등을 내놓았다. 여기서 특히 사회보험과 관련해서는 재정적 지속가능성

이 없다고 못 박으면서 기존의 ｢저부담-고급여｣ 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하는 개혁이 긴요하다고 주장하였다(기획재정부, 2015a, 2015b). 결

국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기조라는 거시적 환경변화를 재정적 지속가능

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해석하고 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정건전화 

조치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기조가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

부의 주장은 그 자체로는 부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기조

와 같은 거시적 환경변화를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과도하게 일반화하고 있으

며, 또한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기조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복지적 조치에 대해 

이를 과도하게 세대간 부담전가로 단순화하는 경향이 있다. 정부는 사회보장을 

포함한 사회복지제도의 존립근거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사회구성원을 보호하여 

사회연대를 이루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데에 있는 

것처럼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사회복지제도의 목적과 수단을 전치시켜 

사회보장을 포함한 사회복지에 대한 잘못된 여론을 조성할 수도 있는 시각이다. 

아래에서는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추진방안에 중점을 두어 그 핵심내용과 논리를 

정리하고 이어 정부가 펴는 논리가 안고 있는 쟁점에 대해 살펴본 후 대안에 대

해 논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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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방안의 주요 내용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의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방안｣은 급속한 저출산･고

령화 및 최근의 저성장·저금리 기조에 대한 대응을 배경으로 하여 강도 높은 재

정건전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이 방안이 적용되는 제도는 4대 공적연

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과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

험의 7대 사회보험으로서 이들 제도를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방안은 

크게 통합재정추계제도의 도입, 사회보험기금 운용체계 재편, 사회보험 관리운영 

효율화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 

1. 통합재정추계제도 도입

정부가 말하는 7대 사회보험 통합재정추계제도 도입의 공식적 목표는 사회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한 추계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표 1-1> 사회보험별 재정추계 현황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정부는 현재 4대 공적연금별로 각기 다른 추계시점을 통일하

는 한편 사회보험의 추계기간을 다원화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즉, 4대 공적연

금의 재정추계 기점을 내후년인 2018년으로 정하여 이 해부터는 4대 공적연금이 

동시에 재정추계를 함으로써 공적연금 간 추계결과의 비교·검증을 가능케 하겠다

는 것이며, 또한 현재 단기(5년) 및 장기(70년, 군인연금은 45년)로 되어 있는 

재정추계기간에 중기추계모형(10년)을 도입하여 단기(5년), 중기(10년), 장기

(70년, 군인연금은 45년)로 다원화함으로써 다양한 정책수요 충족에 보다 효과

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와 함께 재정추계에 투입되는 거시변수 및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근거법률 국민연금법
공무원
연금법

사학연금법 군인연금법
공운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추계수행 별도 추계위원회 자체 내부추계

추계주기 5년 5년 이내 매년

추계기간 70년 45년 5년

자료: 기획재정부(201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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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변수도 기존에 사회보험별로 별도로 추계하였지만 앞으로는 이들에 대해서는 

동일한 추계방식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제도별 특이변수, 예컨대 전역률

(군인연금)이나 실업률(고용보험), 조기퇴직연금 선택률(공무원연금) 등의 변수

에 대해서는 별도 추계방식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표 1-2> 7대 사회보험의 재정추계기간 개선방안

정부는 이처럼 통합재정추계제도 도입에 필요한 몇 가지 재정추계의 틀을 정비하

고 이를 실제로 추진할 기구의 조직화도 추진할 예정인데 즉 7대 사회보험의 통

계 및 회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립적인 통합재정추계위원회를 올해 6월 중에 

구성하여 이 위원회로 하여금 공통추계지침의 작성, 추계결과의 검증, 재정규모 

및 수지 산출 등의 작업을 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이와 같은 통합

재정추계위원회를 통해 올해 말까지 중기재정전망(10년 단위, ’17~’26)을 실시

하는 한편 장기재정전망(70년, ’18~’87)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이

다. 그리고 통합재정추계제도에 의한 재정추계결과를 사회보험별 재정안정화 조

치와 연계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2. 사회보험기금 운용체계 재편

정부는 2015년 말 현재 7대 사회보험의 보유적립금은 총 575조원이고 수익률은 

2.2% 내지 4.6% 수준이지만 최근 저금리 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 수익률 저하

가 우려된다고 진단하고 있다(기획재정부, 2016b). 그리고 수익률이 저하할 경우 

이는 당초 예상보다 기금고갈시점을 단축시킴으로써 미래세대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고 있다. ‘기금고갈 → 미래세대 부담 전가’라는 논리는 

사실 그동안 정부가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인용해온 논리인데 이 논리를 

배경으로 하여 정부는 사회보험제도별로 상이한 기금운용체계를 보완함으로써 사

현행 개선

4대 공적연금 70년(45년*) 70년(45년*), 10년**

3대 사회보험 5년 5년, 10년**

*군인연금, **추가

자료: 기획재정부(201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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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보험별 보유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수익률 제고라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해야 한

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평가전담팀을 구성하여 올해 5월 중으로 사회보험 자산운용실

태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개선권고안을 마련하며 개선권고안을 토대로 사

회보험별로 투자상품 및 만기구조 다변화 등 투자전략 개선과 외부위탁 활성화 

등 자산운용체계 정비방안을 수립하여 6월로 계획된 제2차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사회보험

투자협의회를 구성(4월)하여 투자정보 교환, 투자상품 공동실사, 국민연금보유 

투자인프라 공동활용 등 사회보험간 투자공조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1). 

<표 1-3> 사회보험 자산운용 현황

3. 사회보험 관리운영 효율화

사회보험의 관리운영 효율화는 기존에 정부가 주장해오던 정부재정지출의 효율화

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저수익 부동산 처

분이나 부대사업 정비 등의 경영혁신과 주택자금･학자금대출 등 유사복지사업에

서 사회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는 기준의 통일, 사회보험 관리운영비 효율화를 

위한 공통예산편성지침 수립 등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지금까지 정부의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추진방안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았는데, 

1) 정부는 지난 4월 20일 7대 사회보험의 자산운용 책임자들을 모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회보험 자산운용협

의회 를 결성, 출범시켰다. 초대 간사는 기금규모가 가장 큰 국민연금이 맡기로 하였는데 정부는 이 기구를 통

해 국내외 금융 자산시장 동향과 전망, 자산운용기법 및 투자분석 등의 공유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합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적립금
(‘15년, 조원)

575 512.3 8.6 16.0 1.0 17.0 11.9 8.2

수익률
(‘15년, %)

- 4.6 3.4 3.7 2.3 2.2 2.9 2.5

운용인원 365명 298명 23명 32명 2명 5명 5명

운용방식 -
직접/
위탁

(187조원)

직접/
위탁

(2.8조원)

직접/
위탁

(5.4조원)

연기금
투자풀
위탁

직접 민간위탁

자료: 기획재정부(201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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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안의 핵심내용은 ‘저출산･고령화 및 저성장·저금리 추세 → 사회보험의 지

속가능성 위협(기금고갈시점 단축 등) → 미래세대 부담 증가 우려 → 재정건전

화 조치 필요 →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한 통합재정추

계제도 도입 → 통합재정추계결과를 반영한 재정안정화 방안 수립 및 사회보험기

금 운용체계 재편 → 사회보험기금 고갈시기 연장, 미래세대 부담 완화’라고 할 

수 있다. 2015년 말에 발표한 ｢2060 장기전망｣에 인구감소 대응 및 중장기 성장

률 제고 등을 시나리오 내지 방안의 하나로 포함시키고 있지만 인구감소에 대응

하기 위한 출산율 제고대책 등도 여전히 재정건전화의 틀 내에서 추진케 되어 있

어 정부대책의 기조는 재정건전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정부대책은 사실상 거시적 환경변화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리고 

그에 대해 사회보장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많은 쟁점을 내포하

고 있다. 여기서는 이를 첫째, 저출산·고령화 및 저성장·저금리 추세를 그처럼 부

정적인 것으로만 해석할 수 있는지, 둘째, 정부가 말하는 미래세대의 부담이란 정

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셋째, 정부의 주장대로 사회보험의 재정건전화가 

가능한지 등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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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정부방안의 문제점

1. 저출산･고령화의 영향

저성장·저금리 기조는 정부도 문건에서 명시하는 바와 같이 최근의 기조라고 말

하고 있다. 즉 저출산·고령화 흐름과 비교하여 저성장·저금리 기조는 좀 더 가변

성이 있는 것이다. 저성장·저금리 기조 역시 장기화할 수도 있지만 이는 생산가

능인구의 양적 변화와 관련성이 깊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저출산·고령화 및 

저성장･저금리 기조는 저출산·고령화 흐름으로 단순화하여 볼 수 있는 것이며 정

부는 이 흐름에 대해 대단히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주지하다시피 우리사회의 저출산·고령화는 그 속도 면에서 대단히 시급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즉, 한국사회는 고령화 사회(’00년)에서 고령사회(’18년)로 

이행하는 데 18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26년)로 

이행하는 데 8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고

령화 속도가 빠르다. 또한 한국의 낮은 출산율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닐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내년인 2017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

(15~64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비관적인 전망

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비록 지금까지 진행된 인구학적 변화

가 미칠 영향을 변화시킬 수는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예컨대, 최슬기, 2015 참

조) 그렇다고 해서 장기적인 영향을 그처럼 부정적인 것으로만 고정적으로 생각

할 필요도 없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초래하리라 예상되는 변화를 기정

사실처럼 고정시켜 놓고 그에 대한 재정적 적응만을 사회에 부과하려 하고 있다. 

정부의 이런 시도는 사회변화에 대한 제도적 개입의 가능성을 차단할 우려가 있

다. 사회변화의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제도적 개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오히

려 변화의 속도가 빠를수록 제도적 개입의 필요성은 더 커진다. 왜냐하면 변화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를 경우 사회구성원들이 적응할 여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폴

라니, 2009). 제도적 개입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변화의 속도를 늦출 수 있느

냐 하는 것이다(폴라니, 2009 참조). 변화의 속도를 늦춘다면 우리는 변화의 경

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어려운 일이지

만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경험한 다른 나라의 예를 살펴봄으로써 변화의 몇 가

지 경로를 상정할 수 있고 그것을 참고하여 제도적 개입의 방향을 다양하게 고려

할 수 있다. 

� � 2016. 05. 0210

<그림 1-1>은 OECD 국가의 사회지출 중 노령연금 및 유족연금 지출을 가족정

책과 노동시장정책 및 실업대책에 대한 지출로 나누어 얻은 수치를 표시한 것이

다. 이 수치는 결국 노인에 대한 사회지출을 비노인(생산가능인구)에 대한 사회

지출로 나눈 것으로 비노령지출에 대한 노령지출의 상대적 비율이라고 할 수 있

다(Lynch, 2006 참조)2). 이 값이 클수록 생산가능인구에 대한 지출에 비해 노인

인구에 대한 지출의 상대적 크기가 큼을 의미한다. 

<그림 1-1> OECD 국가의 노령지출 상대비(2011년)

그림을 보면 노령지출 상대비가 가장 큰 국가는 일본으로 그 값이 6.4로 이는 생

산가능인구에 대한 지출에 비해 노인인구에 대한 지출이 6.4배에 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 다음으로는 이탈리아와 그리스가 있는데 이들 세 나라는 상대비 

값이 모두 5를 넘는다. 미국과 포르투갈도 상대비가 4를 넘어 노령지출의 상대적 

크기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핀란드(1.9), 스웨덴(1.9), 노르웨이

(1.8), 덴마크(1.0) 등 북유럽국가들은 상대비가 비교적 작게 나타난다. 대체로 

보아 노령지출 상대비는 남유럽유형이 높게 나타나고(스페인은 예외) 북유럽유형

에서는 낮게 나타난다. 그리고 대륙유럽유형은 그 중간수준이며 영미권 유형은 

그 값이 높은 경우(미국)에서부터 중간인 경우(캐나다), 낮은 경우(뉴질랜드, 호

주, 아일랜드)로 넓게 산재하고 있다. 결국 노령지출상대비의 분포는 일반적인 복

지국가유형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Lynch, 2006 참조). 이런 점에서 노

령지출상대비는 노인인구 비중과 밀접히 관련성이 있으리라 생각할 수 있고 이 

2) 린치(Lynch, 2006)는 노인에 대한 연금 및 사회서비스 지출을 실업급여와 노동시장정책, 가족수당, 가족에 대

한 사회서비스 지출로 나누어 이를 노인/비노인 지출비(Elderly/Non-elderly Spending Ratio; ENSR)라 칭한 

바 있는데, 여기서는 자료의 제약으로 사회서비스 지출자료를 제외하고 유족연금을 노령지출에 포함시켜 수치

를 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 지표의 명칭을 노령지출 상대비로 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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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나타낸 것이 <그림 1-2>이다. 

<그림 1-2>에서 노령지출 상대비는 노인인구비중과 상당히 강한 상관성을 갖

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일본과 같은 다소 예외적인 사례로 인한 것이며 

이 나라를 비롯하여 이탈리아, 그리스와 같이 노령지출 상대비가 매우 높은 나라

를 제외하면 이 분포로부터 몇 가지 유형을 찾아볼 수 있다(<그림 1-3> 참조). 

<그림 1-2> 노인인구 비중과 노령지출 상대비의 관계

자료: OECD SOCX Data; OECD Data. 

<그림 1-3> 노인인구비중과 노령지출 상대비 (일본 이탈리아 그리스 제외)

자료:  OECD SOCX Data; OEC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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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노인인구비중과 노령지출상대비 둘 다 높은 高노령화-高상대노령지출 유형(프랑

스, 오스트리아, 독일, 포르투갈), 노인인구비중이 높지만 노령지출상대비가 낮은 高
노령화-低상대노령지출 유형(스페인, 핀란드, 스웨덴, 벨기에, 덴마크), 노인인구비중

과 노령지출상대비 둘 다 낮은 低노령화-低상대노령지출 유형(영국, 네덜란드, 노르

웨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그리고 노인인구비중은 낮지만 노령지출상

대비가 높은 低노령화-高상대노령지출 유형(미국)의 네 유형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다. 

물론 이 유형들이 우리가 시장에서 상품을 선택하는 것처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은 아니다. 그러나 노인인구비중과 노령지출 상대비의 관계로부터 몇 가지 

유형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은 고령화를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일 필요는 

없음을 보여준다. 앞서 본 것처럼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빨라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반드시 일본이나 

이탈리아, 그리스와 같이 상당히 극단적인 유형으로 가리라 단정할 필요는 없다. 

초고령사회로 가더라도 일본･이탈리아･그리스보다는 노령지출 상대비가 훨씬 낮

은 독일과 같은 길로 갈 수도 있다. 노인인구증가에 따라 노령지출이 증가하는 

것은 피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령지출의 상대비까지 무조건적으로 높아

지는 것은 아닐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노인인구증가로 사회지출 등 의무지출이 증가한다고 해서 이것이 반드시 재

정건전성의 악화로만 이어진다고 단정할 필요도 없다. <그림 1-4>는 재정건전

성을 좀 더 포괄적으로 보기 위해 OECD 국가의 공공복지지출과 국가채무의 분

포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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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OECD 국가의 공공복지지출과 국가채무의 분포

주 : 공공복지지출은 2014년 수치이며, 국가채무는 2016년 수치임. 영국은 OECD 평균과 거의 일치함

자료: OECD(2016). Economic Outlook 98 Database. 

이 그림을 보면 공공복지지출과 국가채무 간에 그리 뚜렷한 정적 관계가 나타나

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앞서와 유사하게 공공복지지출과 

국가채무 간의 관계에서 몇 가지 유형을 찾아볼 수 있다. 즉, OECD 평균을 기준

으로 볼 때, 공공복지지출수준이 높고 국가채무가 높은 高지출-高채무 유형(일

본,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공공복지지출수준이 높지만 국가채무는 그리 

높지 않은 高지출-低채무 유형(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독일, 네덜란

드), 그리고 공공복지지출수준이 낮고 국가채무도 낮은 低지출-低채무 유형(캐

나다, 호주)의 세 가지 유형을 판별할 수 있다(그림에서 경계선에 위치한 나라들 

중 프랑스, 스페인, 오스트리아는 高지출-中채무 유형, 미국은 低지출-中채무 유

형, 그리고 영국은 中지출-中채무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이 유형을 보면, 高지

출-高채무 유형에 속하는 국가들은 대체로 노령지출상대비가 높은 국가들이며 

高지출-低채무 유형은 노령지출상대비가 낮은 국가들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노령지출상대비와 국가채무를 중심으로 OECD 국가들의 분포를 나타낸 것

이 <그림 1-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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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OECD 국가의 노령지출 상대비와 국가채무의 분포

자료 : OECD(2016). Economic Outlook 98 Database. 

<그림 1-5>를 보면 두 변수 간의 정적 관계를 상당히 뚜렷이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일본,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처럼 노령지출상대비가 높은 나라, 다시 

말해서 생산가능인구에 대한 복지지출에 비해 노인인구에 대한 복지지출의 상대

적 규모가 큰 국가들이 국가채무도 많으며, 반대로 공공복지지출의 규모는 크지

만 노령지출상대비가 낮은 나라들인 북유럽국가들은 국가채무도 그리 높은 수준

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국가채무로 대표되는 재정건전성은 공공복지지

출의 총규모보다는 노령지출상대비와 더 강한 상관관계를 보임을 보여주는 것이

다. 

이 경우에도 일본, 이탈리아, 그리스를 예외사례로 간주하고 이들 세 나라를 제외

한 분포를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것이 <그림 1-6>이다. 그런데 <그림 1-6>은 

예외사례를 제외하고 나니 사분면에서 유형을 뚜렷이 구분할 수 있다기보다 경계

선에 위치한 국가들이 상당히 많고 노령지출상대비가 낮고 국가채무도 낮은 低상

대노령지출-低국가채무 유형(북유럽국가들 및 네덜란드, 호주, 캐나다)과 高상대

노령지출-高국가채무 유형(포르투갈)의 두 유형 정도를 뚜렷이 구분할 수 있는 

것 같다. 이는 노령지출상대비와 국가채무 간의 관계가 일본･이탈리아･그리스와 

같은 예외사례를 제외하더라도 선형성이 강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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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노령지출 상대비와 국가채무의 분포(일본, 이탈리아, 그리스 제외)

자료 : OECD(2016). Economic Outlook 98 Database.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고령화로 인해 재정지출이 증가하더라도 총규

모의 증가보다 재정지출 증가의 내용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즉, 재정지출이 증가

해도 생산가능인구에 대한 복지지출과 노인인구에 대한 복지지출 간의 균형이 잘 

잡힌 국가들은 국가채무 수준이 낮은 것이다. 또 이 두 지출 간의 균형은 반드시 

노인인구비중과 일치하지 않는다. 노인인구비중이 높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노령

지출상대비가 높은 것은 아닌 것이다. 결국 노인인구에 대한 지출과 생산가능인

구에 대한 지출 간의 균형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개입과 개선노력이 중요한 것

이다. 

이 점과 연관하여 정부가 오래 전부터 주장해온 것으로 ‘복지지출 자동증가론’이

라 할 수 있는 담론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그간 정부는 현재의 복지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2050년에는 복지지출이 GDP의 22%로 증가하여 현재의 

OECD 평균수준에 도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예컨대, 박형수·전병목, 2009). 이

와 유사한 정부유관기관의 추계는 그간 몇 차례 시도되고 발표된 바 있지만 이 

장기추계의 공통점은 현행 제도의 지출구조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가정한 상태에

서 50년 후 혹은 60년 후에 지출수준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추계한다는 데에 있

다. 이는 장기추계모형이 가진 기술적으로 불가피한 점일 수도 있지만 이로 인한 

단점도 만만치 않으며 이 단점은 사실상 장기추계의 효용성 자체를 무너뜨릴 수

도 있을 정도의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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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현재의 제도가 변함없이 운영된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변수의 양적 조정만 가

하여 장기추계를 하다 보니 예컨대 박형수·전병목(2009)의 연구에서 노인에 대

한 복지지출은 공적연금의 지출 증가 등으로 인해 2050년에 GDP의 12%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 데 비해 보육 등 가족지출은 2050년에도 GDP의 0.3%에 불

과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상당히 비현실적인 전망이 도출되고 있다. 이런류의 전

망대로라면 한국은 노인인구비중이 높고 복지지출은 중간수준이면서 동시에 복지

지출이 대부분 노인에게 투입되는 高노령화-高상대노령지출 유형이 될 것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 지출구조가 생산가능인구보다는 노인인구에게 집중되고 국

가채무도 높은 매우 비효율적인 유형이 될 것이다. 이처럼 현행 제도의 운영방법

이나 지출구조가 변화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장기추계를 한 관계로 대단히 비관

적인 전망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비관적인 전망을 마치 가까운 장

래에 그대로 실현될 것처럼 전제하고 있는 관계로 스스로 제도적 개입의 가능성

을 차단하고 있다. 즉, 예컨대 제도의 개혁을 통해 高노령화-高상대노령지출 유

형을 高노령화-中상대노령지출 내지 高노령화-低상대노령지출 유형으로 전환시

키려는 개입 그리고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高노령화의 추세도 완화할 있는 개

입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는 것이다. 이런 정부의 태도는 변화에 개입하려

는 동기와 의지 자체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개입동기 저하야말로 저출산･
고령화 흐름에 대한 대응에서 가장 위험한 일이다. 

2. 미래세대의 부담

정부를 비롯하여 우리사회의 주류의 여론은 저출산·고령화 및 저성장 추세로 인

한 재정건전성의 악화는 곧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물려주는 것이라는 데에 아마도 

추호의 의심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그처럼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데도 현 세대가 복지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은 세대이기주의이며 나아가 

결정권이 전혀 없는 미래세대를 착취하는 것이라고까지 간주한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한다는 논리는 여러 가지 허점을 안고 

있다. 우선 세대의 개념이 그리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와 주류 여론이 말

하는 세대는 엄밀한 개념정의에 기초한 것이라기보다는 직관에 기초한 세대개념

인 것으로 보인다. 직관에 기초한 세대개념이 반드시 유용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런 세대개념은 가족 내에서의 경험에 기초하고 있어 이해하기에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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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다. 즉 사회구성원들 대부분은 그가 속한 가족 내에서 세대가 명확히 구분됨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또 더 나아가 30년 내지 60년 이후에 경제활동을 할 사람

들을 미래세대라고 상정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며 흔히 그렇게 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실제 사회구성원들을 연령별로 보면 모든 연령대에 대단히 촘촘히 

연속적으로 배열되어 있어 사회전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세대의 구분은 쉽지가 

않다. 30년 내지 60년 이후에 경제활동을 할 사람들을 미래세대라고 간주할 수 

있다는 것도 다시 생각해보면 가족 내에서 구분되는 세대를 단순히 시공간적으로 

확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30년이나 60년 후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

니라 시간의 연속적인 흐름 속에서 연속적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둘째, 더 중요한 문제는 미래세대 부담전가라는 논리가 미래세대를 마치 계층의 

구분이 없는 단일한 집단인 것처럼 전제한다는 데에 있다. 이는 다시 이른 바 현

세대에 대해서도 계층의 구분을 무시하는 태도를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다. 현세

대나 미래세대나 계층이 반드시 존재한다. 즉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특정 

세대(그런 특정 세대를 구분해낼 수 있다고 한다면)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서로 

다른 수많은 구성원들의 집합이며 그 세대 이후에 오는 세대도 마찬가지이다. 그

리고 이런 불평등은 편익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부담에서도 나타난다. 즉, 

특정 세대가 삶을 살아가는 특정 기간에 사회경제적 부담이 그 세대 내 계층 간

에 골고루 배분되지 않듯이 그 세대 이후에 올 미래세대 역시 그 세대가 살아가

는 기간에 발생하는 혹은 그 앞 세대가 그들에게 물려준 사회경제적 부담이 계층 

간에 고루 배분되지 않는다. 

그런데 미래세대 부담전가 논리를 펴는 정부는, 마치 특정 세대를 다른 세대와 

완전히 단절된 것처럼 추상화해놓고 이렇게 추상화된 세대가 그들 내부에서 사회

경제적 부담을 골고루 배분하여 그 부담을 총체적으로 짊어지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미래세대도 추상화된 모습으로 그려지면서 마치 미래세대가 그 

내부적으로 부담을 골고루 배분하여 이전세대에서 내려온 부담을 총체적으로 짊

어질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세대를 추상화하여 상정하는 관계로, 현

재 우리사회를 살아가는 사회구성원들 간에 다양한 형태의 부담이 계층 간에 어

떻게 배분되는지 그리고 향후 고령화에 대한 대응에서 계층 간의 배분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등에 관련된 논의는 전적으로 생략한 채 추상화된 미래세대로 넘

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3) 부담은 모두 거부되고 나아가 이를 위해 복지

지출의 억제나 합리화 등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 특정계층에게 부담을 강

3) 이 판단이 주체는 대개 정부이다.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추진방안에 포함된 통합재정추계제도 도입은 과학의 

이름을 내걸어 정부의 판단을 뒷받침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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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는 선택을 하면서도 이를 미래세대의 부담완화로 합리화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사회구성원들에게 사회경제적 편익과 부담이 계층별로 서로 다

르게(그리고 이 서로 다른 것이 대개는 공정하지 못한 성격을 가지면서) 배분될 

때 그것이야말로 미래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선택이 아닐 수 없다. 

셋째로 정부가 그렇게도 피하고자 하는 부담의 전가라는 것도 그 개념이 매우 모

호하다는 점이다. 사실상 모든 세대(세대를 구분할 수 있다면)는 그 세대가 살아

가는 시대에 무언가를 남김으로써 후세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경우 우리가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준다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상품이 결코 될 수 없고 원래

부터 존재했던 자연(생산수단으로서의 토지)과 관련된 행위 정도가 될 것이다. 

그 외의 것들은 그것들이 반드시 부담인지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즉, 모든 세대

는 무언가를 남기기 때문에 그것은 미래에 자산이 될 수도 있고 비용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모든 미래세대는 이전세대로부터 부담만 물려받는 것

이 아니라 자산도 물려받을 수 있다. 만일 미래세대에 물려주는 것을 모두 부담

이라고만 가정하고 현 세대에서의 지출감소에만 집중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현 세

대가 제도조정을 통해 미래세대에 물려줄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케 

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정부의 논리는 현 제도의 운용방식에 변경이 없다고 가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방식에도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고 있음을 혹은 

변화가 없어야 한다고 가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공공복지지출이 증가하여 

보육에 비용이 들지 않고 공교육의 확대로 교육비가 감소하고 공공주택의 증가로 

주택비용이 감소하면 미래세대는 현세대와 달리 시장임금 중 그처럼 많은 비중을 

보육과 교육, 주거비에 사용하지 않아도 되며,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국민부담률

이 지금보다 증가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공적연금 급여수준의 

상승을 미래세대의 기여금 증가로만 연결시키는데 이 역시 현 세대의 삶의 방식

을 미래에 그대로 투사한 결과이다. 공적연금의 급여수준이 상승하면 미래세대는 

공적기여금 외에는 사적부양비를 지출하지 않아도 되므로 실제로는 기여금의 상

승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현 세대의 삶의 방식에 변화가 없다고 전제하고 이를 미래에 그대로 투사하여 장

기경제전망을 하는 관계로 정부는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사회

투자보다는 적립금 규모를 늘려 기금고갈시점을 늦추려는 대안을 추진하게 된다. 

정부의 이런 기금고갈시점 연기 시도는 지속가능성이 없다. 왜냐하면 정부 스스

로 시도한 경제전망결과가 제도변경이 없는 상태에서의 어떠한 시도도 지속가능

성이 없다는 결과를 산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금까지 행한 장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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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전망 가운데 기금고갈이나 국가채무 증가의 결론이 나지 않은 전망이 단 한 가

지라도 있었는가? 아무리 기금고갈시점을 연시시켜도 정부추계대로라면 언젠가는 

또 다시 기금고갈시점이 도래하게 되어 있다. 이런 지속가능성이 없는 시도보다

는 삶의 방식이 어떻게 변화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비용을 집합적으

로 조달할 것인가의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훨씬 지속가능성이 있는 대안이다. 

3. 사회보험 재정건전화의 실현가능성과 가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회보험 재정건전화는 

기본적으로 사회보험 적립금 규모를 증가시켜 기금고갈시기를 늦추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사회보험의 재정건전화는 그 자체로는 바람직하다고도 볼 수 있

지만 현재 정부가 생각하는 수단에 의한 재정건전화는 실현가능하지도 바람직하

지도 않다. 

우선 실현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자. 정부는 적립금 규모의 증가를 위해 자산운용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편하고 투자정보를 공유하는 등 자산운용공조체계를 갖추어 

수익률을 올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는 예컨대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을 

1%p 증가시킬 경우 이는 연금보험료율은 1.8%p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동시에 

기금고갈시점을 9년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논리 등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수익률을 장기에 걸쳐 꾸준히 증가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 방안은 실현가능성

이 있는 것이겠지만 실제로는 수익률을 그처럼 장기적으로 꾸준히 1%p 증가시킨

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김우창, 2014; 이찬진, 2015). 한 추정에 따르면 40년 동

안 연평균 1%p의 초과수익률을 달성할 가능성은 5.7%이며 2%p의 초과수익률을 

달성할 가능성은 0.079%로 거의 현실가능성이 없다(김우창, 2015). 또 미국의 

뮤추얼 펀드 중 1985년부터 2014년까지 운영된 223개 가운데 이 30년의 기간 

동안 연평균 1%p 이상 초과수익을 낸 곳은 단 한 군데에 불과하였으며, 2%p 이

상 초과수익을 낸 곳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우창, 2015). 이는 초

과수익을 낸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수익률을 증

가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따라 위험도 증가한다(이찬진, 2015). 예컨대 수익률이 

1%p 증가할 경우 정부 주장대로 기금고갈시점이 9년 연장될 수도 있겠지만 그

와 동시에 손실확률은 무려 10.37%p나 증가하기 때문에 기금고갈을 9년 늦추려

다 오히려 기금고갈을 앞당길 확률이 더 높다. 게다가 아무리 기금운용 수익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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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려 해도 그것이 주가지수나 경제성장률을 장기적으로 초과한다는 것은 애초

에 불가능하다(김우창, 2014). 

수익률 증가를 통해 적립금 규모를 증가시켜 재정건전성을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바람직하지도 않다. 정부는 통합재정추계제도를 도입하여 사회보험의 지

속가능성에 대한 보다 정확한 진단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사회보험의 재정안

정화 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장기재정추계는 추계모형에 

따라 이루어지고 이 추계모형은 기본적으로 추계가 이루어지는 현 시점의 제도적 

구조와 운용방식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인구변수와 거시변수(성장률 등) 

및 제도별 특이변수(전역률, 실업률 등)를 양적으로 조정하여 장기전망을 하게 

된다. 이는 마치 1946년 한국사회의 시점에서 그 당시의 제도적 구조와 운용방

식을 그대로 고정시켜 놓고 추계에 투입되는 몇 가지 변수를 양적으로 조정하여 

70년 후인 2016년의 한국사회를 전망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1946년 시점에서

는 분단이나 경제위기와 같은 정치경제적 격변은 고사하고라도 조그마한 제도적 

변화도 예측할 수 없고 따라서 이것이 추계모형에 반영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라도 2016년 전망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러한 추계모형으로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진단하려는 것은 장기전망을 정부, 보다 구체적으로는 

경제부처가 독점하고 이렇게 독점된 진단에 근거하여 사회보험의 운영을 통제하

려는 것이다. 이는 사회보험제도의 존립근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사회보

험은 재정안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통합과 사회연대를 위해 운영되는 것이다. 

정부는 항상 재정추계는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의 전망이라

고 말한다. 만일 그렇다면 장기전망의 목적은 그러한 전망을 회피하기 위해 현행 

제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와 

반대되는 계획을 내놓는다. 즉, 장기전망이 그대로 실현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현

행 제도를 그 가정에 맞추어 재단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전망은 항상 재

정적 기준에 맞추어져 있다. 그러다보니 정부는 말로는 장기적 시야를 강조하지

만 실제로는 정말로 장기적 시야로 바라보아야 할 인구변화나 생산성 증가는 소

홀히 취급하고 부정적으로 전망된 장기재정추계를 기초로 단기적인 기금운용수익 

증대에 매달리는 우를 범하고 있다. 정부는 항상 장기(長期)를 단기화(短期化)시

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정부는 사회보험의 본질을 재정안정과 맞바꿈으

로써 미래의 부정적 전망을 변화시키기 위한 사회구성원들의 집합적 노력이나 제

도적 개입의 여지를 스스로 차단하고 있다. 앞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 것이

지만 이것이 30년이나 40년 후에도 지속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단

정하고서 출산율 제고를 위한 지출을 억제하는 것이야말로 제도적 개입을 차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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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며 이것이 가장 위험한 일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사회보험이 재정위

험에 직면해 있다고 말하는 정부가 사실은 저출산･고령화 흐름에 대응하는 데 있

어서 가장 위험한 존재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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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결론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 중인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그것에 내

재된 논리가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정부 방안은 ‘저출산·고령화 

및 저성장·저금리 추세 →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 위협(기금고갈시점 단축 등) 

→ 미래세대 부담 증가 우려 → 재정건전화 조치 필요 → 사회보험 자산운용수익

률 제고 → 기금고갈시기 연장 → 미래세대 부담 완화’라는 논리에 기초하고 있

으며, 그에 따른 세부방안은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한 

통합재정추계제도 도입 및 통합재정추계결과를 반영한 재정안정화 방안 수립 및 

사회보험기금 운용체계 재편, 사회보험지출 효율화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핵심

적인 것은 통합재정추계제도 도입 및 이에 따른 재정안정화와 기금운용체계 재편

을 통한 기금운용수익률 증가이다. 

위의 논리에 기초한 정부의 재정건전화 방안은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전적으로 

재정의 관점에서 해석한 것이며, 그것도 대단히 부정적인 재정전망에 기초한 것

이고 또 미래세대와 미래세대의 부담에 대한 매우 단순한 개념화에 근거한 것이

다. 그리하여 사회보험제도의 본질적 목적을 살려 저출산·고령화 흐름에 대응하

게끔 사회보험의 제도적 변화를 꾀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전망된 장기추계결과를 

사회보험에 부과하고 장기(長期)를 주기적으로 단기화(短期化)하여 미래세대의 

부담을 내세워 재정규율만을 강조함으로써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라는 거시적 변

화에 개입할 수 있는 사회적 노력을 차단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방안은 사실

상 인구학적 변화를 정치화하는 것이며 장기추계를 단기화하여 정치화하는 것이

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정치화하는 것으로 가히 ‘인구학적 정치’, ‘장기재정추계의 

정치’, ‘장기(長期)의 단기화(短期化)의 정치’, ‘미래세대 부담의 정치’라 할만하

다. 

폴라니(Karl Polanyi)는 사회변화에 있어서 변화의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

다. 사회변화의 속도와 그 변화에 사람들이 적응하는 속도 간의 비율이 사회변화

의 최종적인 결과를 결정한다는 것이다(폴라니, 2009, 172). 사회구성원들이 사

회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변화에 개입하려는 제도적 노력이 중요하다. 이러한 

제도적 노력을 통해 사회변화를 사회구성원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하

고 사회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계층 간에 공

평하게 부담하게끔 조정할 때에만 우리는 사회변화의 속도를 늦출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 사회변화의 내용과 결과까지도 장기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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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다. 사회복지제도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위험에 처하였거나 처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간에 연대(連帶, solidarity)를 형성하는 제도이다(피에터스, 2015). 

연대 형성의 구체적인 방법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서비스가 서로 조금씩 

다르지만 그 본질은 동일하다. 재정안정을 위해 연대형성을 희생시키는 것은 저

출산･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 더욱 더 필요한 집합적 노력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일이 될 것이다. 사회보험을 비롯한 사회복지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정부의 재

정건전화 방안은 중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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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추진방안 

포함은 불법적 시도  

정형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정책위원장,�의사

Ⅰ. 들어가며

정부가 2016년 3월 29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주재로 7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사장이 참석한 가

운데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우선 기재부가 사회보장제도인 

사회보험의 수장들을 모두 불러 모은 것 자체가 심각한 권한 남용이다.

사회보험은 각기 자신의 목적에 따른 ‘목적성 기금(보험)’의 형태를 띄고 있다. 

기재부가 이들 공단 이사장을 모두 불러 모으려면, 최소한 국고지원비 중(조세지

원비 중)이 일정수준을 넘어서 가입자(수익자) 권리를 정부도 직접 행사할 자격

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실제 대부분의 연금과 사회보험은 거의 

전적으로 가입자(국민들)의 직접 기여에 의존한다. 이런 상황에서 기재부의 일방

적인 ‘재정건전화 추진방안’ 그리고 ‘재정추정’ 모두 월권이다. 특히, 국민건강보

험(이하 건강보험)의 경우, 독립된 건강보험법의 규정을 받는 독립적인 ‘사회보

험’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번에 확정한 ‘7대 사회보험 재정 건전화 추진 방안’(이하 추진방안)<그림 

2-1>의 내용도 심각한 문제다. 건강보험에 대해서 자산운용 결과를 설명하며, 

‘단기간에 적립금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기관’으로 묘사하고, ‘해외, 대체 투자’등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점은 탈법적, 비합리적 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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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추진 방안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6. 3. 28)

사실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개념상 존재하지도 않는 투자 수익률 같은 용어를 타 

기금과 평행선상에서 밝히며, 여타 사회보험 중 가장 수익률이 낮다(2.2%)고 밝

히는 등 여타 연금과 사회보험과 같은 선상에 놓으려 한다. 이는 국민건강보험의 

기본 원리와 근간을 송두리째 포기하는 행위로 여러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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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건강보험 누적금(흑자)은 잘못된 의료정책의 산물

투자 및 운용자금으로 묘사되는 막대한 건강보험 흑자가 박근혜 정부 의료정책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으로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현물서비스(의료서비스)로 국민

들이 돌려받아야 할 재원이다.

현재 건강보험에 누적된 막대한 17조 원은 명백하게도 박근혜 정부 의료정책 실

패의 증거다. 우선 현 정부가 약속했던 ‘4대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과 같은 자

신의 공약조차 간병, 차등병실료, 선택진료비를 부분적으로만 급여화하여 공약이

행은 커녕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의 보장성강화를 추진했다. 공약은 100% 국가책

임이었는데, 막상 기존의 본인부담금에서 경감되는 수준이 15-20% 수준에 지나

지 않았다. 이는 내부적으로 보면 법정본인부담금조차 기존부담을 전혀 경감하지 

못한데 기인했다. 도리어 초음파시술 같은 경우는 기존계획(이명박 정부의 보장

성강화안)의 적용인구를 4대중증질환으로 축소하여 약 200만 명의 보장성 강화

도 축소했다.

여기에 2015년에는 공공부조인 의료급여 환자의 보장성을 축소하고, 일반 국민

들의 장기입원을 막는다는 목적으로 1달 이상 입원하면 법정본인부담금을 기존의 

20%에서 30%까지 올리는 안을 여론의 지탄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에 국무회

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는 건강보험 흑자국면에 명백히 역행하는 보장성 악화 정

책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낸 보험료에 비해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은 지금 심각한 

양극화를 보이고 있다. 부유한 계층은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에도 경제적 여력이 

있어 실손보험같은 민간보험을 가입하거나 직접 부담을 감수하면서, 병원 이용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가난한 서민들은 높은 본인부담금으로 아파도 병원 이용을 

자제해 건강보험 흑자가 매년 수조 원씩 발생한 것이다. 이 때문에 아픈 사람들

과 그 가족까지 빈곤층으로 추락하게 되는 ‘재난적의료비’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

다.

따라서 누적금(흑자)에 대한 올바른 접근은 잘못된 의료정책을 교정하고, 국민들

의 의료비를 인하하여, 경제적인 이유로 병원 이용을 자제하는 상황을 막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된 정책의 산물인 건강보험 흑자로 금용상

품 등에 투자를 하겠다는 것은 도의적으로도 후안무치한 발상이다. 건강보험 누적

금에 대한 제대로 된 접근은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개선하여 국민들의 실질적인 의료비 인하를 하도록 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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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국 건강보험의 특징

1. 재정의 대부분을 가입자가 내는 구조

2014년 기준으로도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비율은 87%이고, 정부는 국고에

서 고작 13%만을 부담했다. 정부가 법에 명시된 국고지원금을 제대로 지원한다

면 정확하게 16.6%가 되어야 하지만, 예상금액을 낮게 산출하여 막대한 금액을 

매년 누락해왔다. 그 결과 한국은 OECD 국가에서 국고지원을 가장 낮게 하는 국

가의료보험(NHI) 국가이다.

<표 2-1> 주요 국가의 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1) (단위 : %, 년)

이것도 정부가 사후정산을 하지 않아 계속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2012년 14.8% 

à 2014년 13.7%). 10여년 전부터 예측치의 20%가 아닌 사후정산을 통해 실질

적인 20%를 지원하라는 요구가 계속 된 바도 있다.

여기다 건강보험 정책은 매년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결정하는 방식도 가입자, 공급자, 정부가 합의를 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해 

결정한다. 이것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2)이다. 물론 건정심도 

실제 가입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극소수에 지나지 않아, 그 동안 흑자를 쌓아두고

도 국민의료비 인하에 쓸 수 없었다. 또한 낮은 가입자 대표성으로 인해, 대부분

의 의료 정책은 정부가 원하는 데로 흘러간다.

이렇게 허수아비 기구처럼 운영되는 사회적 합의기구라도 존재하지만, 이번 사회

보험 재정건전화 계획은 아예 형식적인 가입자들과의 논의도 일체 없었다. 또한 

이를 상의하려는 계획도 없는 단순한 정부의 일방적인 투자운용계획만 통보되고 

있다. 사실 계속되고 있는 일방적인 계획발표 과정만 본다면, 건강보험재정이 거

1)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한 해외사례 비교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2010. 이규식 에서 발취

2) 건정심은 건강보험 적자 때문에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기구였으나, 지금은 대부분의 건강정책을 형식상은 논의

한다. 해외의 경우를 볼 때, 가입자의 보험요율을 결정하는데에도 공급자가 참여하는 경우는 드문 일이다.

한국 일본 대만 네덜란드 프랑스 벨기에 이스라엘 오스트리아 스위스

지원비율 14.8 37.1 26.0 55.0 47.0 33.7 39.0 25.1 17.0

비교연도 2010 2008 2008 2010 2008 2009 2005 2004 2007

자료: 국고보조는 세금, 중앙정부보조금, 지방정부보조금을 모두 포함시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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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적으로 국고지원으로 운영되는 것 같은 착시현상을 일으킬 정도다.

따라서 이번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계획은 낮은 국고지원에도 모자라, 건강보험의 

주인인 국민들을 객체화 시키고 기존의 형식적 절차조차 무시하는 탈법적 행위이

다.

2. 현물서비스만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보험

한국의 건강보험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상병수당 등의 현금서비스는 

거의 없고, 오로지 의료서비스 제공만으로 이루어진 현물급여 중심의 사회보험이

다. 사실 중요한 의료보장인 상병수당이 없어 수많은 국민들이 아파도 소득이 없

어져서 일터에 나가거나 조기에 퇴원하는 나라로, 시민사회단체들은 그 동안 일

관되게 상병수당의 도입3)을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매번 이를 귓등으로도 듣

지 않았다.

현금급여가 없다는 것은 건강보험 재원이 그 해 이용 가능한 의료서비스에 제한

된 형태로만 제공된다는 것으로, 의료공급 및 수요에 특별한 요소가 없는 이상 

적립자체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때문에 그간 누적 적립금에 대해서도 

수많은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우선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축소하려는 시

도4)가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다. 따라서 연금처럼 미래 특정 시기에 현금으로 제

공하는 현금급여가 부재한 상황에서 적립금의 존재자체가 논리적 문제점을 가진

다.

3. 건강보험은 누적된 자금이 필요 없는 1년 단기 재정운영 계획

여기다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1년 단기 재정운영계획을 가진 사회보험이다. 단기

3) 상병수당의 도입은 그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서도 계속 주장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도입 시범사업

조차 요원하다.

4) ‘적자 엄살’ 건강보험 5년 연속 흑자, 매일경제, 2015년 4월 12일 – 이 기사에서 기재부관계자의 말을 인용하

여  "올해 세입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33조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상황에서 단기 상품 운용만 하는 12조 

원대 건보 재정을 그냥 두는 것은 재정효율성 측면에서 불합리하다"며 "국가 재정과 건보 재정을 감안해서 건

보 지원액을 결정해야지, 지금처럼 경직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은 재고해야 한다" 가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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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중장기계획으로 바꾸려면, 최소한의 중장기 재정계획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건강보험의 재정악화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면서 핵심변수인 의료공급개혁

(공공병원설립, 의료전달체계, 지불제도등)에 대해서는 로드맵은 제시하고 있다. 

<그림 2-2> 2015년 2060 장기재정전망 중 건강보험 부분

자료: 기획재정부

도리어 작년에 기재부가 발표한 ‘2060 장기재정전망’에서는 ‘재정수지’의 전망을 

1925년에는 적자라고 밝히고 있다. 이런 재정전망의 전제조건이 무려 건강보험

의 보험료율은 현재보다 33%나 인상되는 상한까지 올리는 걸 전제한 것이라 더

욱 놀랍니다. 물론 이 재정전망에서도 공공의료지출을 70%까지 인상하겠다고는 

되어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며, 특히 재정고려사항의 핵심인 의료공

급구조에 대해서는 전망도, 분석도 언급도 없다.

그렇다면 현재의 공급구조와 의료이용행태가 유지된다는 전망하에 재정전망을 내

놓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매년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현

재의 건강보험재정결정구조에서는 정상적이라면, 적립금만큼 국민들의 보험료를 

당장 인하해야 한다는 것이 논리적 귀결이 된다. 하지만 지난 5년간 보험료는 요

율까지 매년 인상된 바 있다. 물론 지난 5년간 보험요율 인상의 근거인 재정자료

에서는 무려 17조의 누적흑자를 예상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는 불과 2014년 6

월까지도 마찬가지였다<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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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건강보험 자금수지 추계 (단위 : 억원, %)

따라서 단기재정의 수입지출도 맞추지 못하는 현 재정운영체계에 대한 평가와 심

판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건 잘못된 건강보험재정전망을 제시한 누군가는 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

4. 국고지원 축소시도와 긴축의 모순

결론적으로 정부가 이러한 장기재정전망의 암울함을 이야기하면서도 국고지원을 

확대하려고 하기는 커녕 국고지원을 축소하려는 시도는 논리모순이다.

실제로 기재부는 장기적인 재정안정성을 위해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에 맞추

어 일반소비세에 일정수준의 ‘건강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또한 

현재 논의만 무성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방안도 사실 건강보험 재정효율화를 

위한 구조조정으로도 볼 수 있다. 중장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안을 무려 1년이 

지나서 발표한 점, 보장성 강화계획인 매우 선별적이고, 실제효과를 기대할 수 없

다는 점. 앞서 보았듯이 의료급여환자의 비용절감, 입원비 인상 등이 추진되었다

는 점을 모두 종합해보면,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현 정부의 노선은 명확한 ‘긴축노

선’이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지 않고, 돈을 계속 적립한 이유를 여러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다. 우선 건강보험에 그나마 13% 가량을 차지하는 국고지원 축소 시도

가 배경으로 충분히 의심된다. 실제로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에 맞추어 기재

부에서는 일반소비세에 일정수준의 ‘건강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했는데, 이런 

논의는 대부분 국고지원금의 축소이후를 대비한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술 

더 떠 이를 투자해서 적립금을 더욱 늘리겠다는 것은 기존의 국고지원 축소계획

을 공고히 하려는 시도로 의심될 만하다.

구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수입 483,489 518,322 556,271 598,196 643,146

지출 458,265 517,001 570,968 613,880 662,652

당기수지 25,224 1,321 △14,697 △15,684 △19,506

누적수지(준비금) 107,427 108,748 94,051 78,367 58,861

적립률 23.4 21,0 16,5 12,8 8,9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무관리 계획안(2014.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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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법리적인 문제

건강보험 적립금의 전용은 법률로도 금지되어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 38조에 

보면, 준비금(누적흑자)은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에 충당하거나 지출할 현금이 부

족할 때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질의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제2항에 의거하여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을 수행’

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상 누적금은 준비금이지, 자산이 

아니다. 여기서 이야기 하는 자산은 국민건강보험이 소유한 부동산 및 공단운영

자산을 뜻한다. 이를 교묘히 누적금을 자산으로 왜곡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국민

들이 낸 보험금은 자산이 될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조차 투자방침이 ‘현행 법령의 범위 내에서 준비금의 

수익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임’이라고 답변하여, 준비금을 투자금으로 생각한다

고 밝힌 상황이다. 이는 앞서 보았듯이 준비금은 보험급여 및 지출할 현금 부족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는 법률위반임을 방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막대한 흑자조차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부끄러운 일이

건만, 아예 법률까지 어겨가며 이를 투자운용 운운한 것에 대응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다. 이는 법률조차 확인하지 않는 무지의 산물이거나, 법률은 가볍게 어기

겠다는 막가파식 발상으로 그간 박근혜 정부가 수많은 법률의 위임 범위조차 어

겨가며, 하위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 가이드라인 등으로 각종 의료 영리화, 민

영화 정책을 강행하였다. 결론적으로 법률의 허용된 범위를 넘는 건강보험에 대

한 투자운용은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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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소결

한국의 건강보험은 상병수당 등의 현금급여가 없는 것은 물론, 보험자가 직영하

는 의료기관도 없고(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 유일한 예외), 여기에 심사평가를 

담당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독립적인 공적기구로 편성되어 있어, 그간 건강

보험공단이 징수기관일 뿐이란 비판이 있어왔다. 아무리 그간 건강보험정책을 정

부가 임의로 하였다고 해도,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나 보험요율 결정 문제가 아

닌 투자운용은 일방적인 진행이 불가능하다.

건강보험 흑자는 현 정부의 건강보험정책 전반의 실패를 반증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우선적인 재정학적 판단과 반성, 그리고 시정이 요구된다.

현재 정부가 민간보험의 심사평가기능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허용하려는 

시도와 병원에서 직접 민간보험에 의료비를 청구하도록 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을 민간보험처럼 금융상품화 하려는 시도다. 여기에 자산운용까지 

가능한 ‘단기상품’으로 건강보험을 둔갑시키는 것은 이념상으로 볼 때 공보험을 

‘민영화’하는 효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민간보험과 경쟁하는 공기업이 

운영하는 ‘보험상품’으로 사회보험을 전락시키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방향은 

목적과 방향성, 그리고 그 의도 모두 매우 위험하다.

이번 협의체는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7대 사회보험 이사장이 모두 

모인 구조로, 기재부가 사회보장제도를 좌지우지하려는 월권행위인 것은 물론이

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작은 예시로 보인다. 서

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는 기재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비롯한 장

관들(교육부, 문화관광부 등)에게 ‘서비스산업발전기본계획’을 고지하는 구조로 서비

스산업발전기본법을 ‘기재부독재법’이라고 불리게 만든 핵심조항이다. 기재부의 경제

논리가 실질적인 복지제도 운영에 대한 침해로 나가서는 결코 안되는 것을 보여주는 

생생한 예이다.

기재부가 개입하는 사회보장제도와 보건의료정책은 모조리 돈벌이 수단에만 초점

이 맞춰져 있다. 이는 부자들은 투자금을 확보해 기쁨의 비명을 지를 테지만, 서

민들은 불필요한 비용 부담과 위험 부담을 안게 되고, 결국 사회보장제도가 민간

보험 수준으로 전락하며 최종적으로는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피폐화를 만들어 낸

다. 특히 건강보험은 국민들이 재정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구조다.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를 투자금으로 사용하는데에는 절차적으로도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할 것

이다.

� � 2016. 05. 0234

정부는 건강보험정책 실패의 근거인 흑자를 빌미로 국고지원 축소를 획책해서는 

안된다. 특히 자산운용을 잘해서 비용의 일부를 책임지라는 논리는 매우 천박하

다. 해외의 경우처럼 건강보험에 대해서 국고지원을 체계적으로 늘려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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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3_국민연금

정부의 7대 사회보험의 관리에 대한 

국민연금의 고백 

이은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정책위원

Ⅰ. 들어가며

기획재정부가 국민들의 보험료를 관리하겠다고 나섰다.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선

제적인 재정건전화 조치’로서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환 정책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정

확한’ 재정전망으로 사회보험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진단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내놓은 대안은 적극적인 자산운용 시스템을 통해 적립금 고갈시기를 최대한 연장하

고 미래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겠다(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6.3.29.)”는 감언

이설을 덧붙였다. 기획재정부의 기획에 따라 국민들이 낸 보험료를 관리해야 하는 각 

연금보험공단 이사장들은 업무협약을 체결1)하는 등 마치 대기업의 하청업체인 것처

럼 빠르게 순응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기획은 늘 한결같다. 불안감을 폭로하고 그에 대한 처방은 시장에서 떠

돌고 있지만 검증되지 않은 빈 캡슐을 준다. 위약효과를 노린 처방은 증상이 완화되

기는커녕 불안은 더욱 확대된다. 국민연금제도는 2003년부터 재정추계가 시작된 이

후 5년마다 반복적으로 불안증상에 시달려 왔다. 구체적인 징후는 ‘추계-재정수지 적

자-적립기금 고갈 위험-적극적인 투자’의 알고리즘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국민연

금제도는 지난 18년간 약을 처방받으면서도 장기 불안이라는 증상에서 벗어날 수 없

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금융시장에서의 공격적 투자라는 처방전은 변경되

1) 기획재정부 정책브리핑, 2016.4.21. “국민연금 등 7대 사회보험 자산운용 협력한다. ‘자산운용협의회’ 결정... 정

보공유, 리스크 관리 머리 맞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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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일관되었다. 관리라는 명목으로 주치의처럼 행세해왔던 정부의 행태는 불안

을 더욱 조장하고 확산시킴으로써 의사로서의 윤리, 혹은 최소한의 선량한 관리자로

서의 역할은 방기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윤리적 위반의 행동에 대해서는 반성도 

없이 이번에는 모든 사회보험을 관리하는 주치의로 나서겠단다. 이는 최소한 증상에 

따른 처방도 아니면서 효과도 없는 만병통치약을 또 팔겠다는 것이다. 만병통치약의 

허상을 구체적으로 폭로해야 할 때이다. 이미 5년마다 4차례의 똑같은 처방전을 받

은 경험이 있는 국민연금제도는 적합한 증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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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7대 보험 재정건전화의 함정-미약한 논리

기획재정부가 내세우는 논리는 매우 단순하다.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사회보험의 지

속가능성을 위협해왔고, 사회보험적립금 운영도 저성장, 저금리 추세로 수익률이 저

하되는 상황이므로 강도 높은 재정건전화 조치가 필요하며 그에 대한 전략이 적극적

인 자산운용시스템이라는 것이다. 이율배반적인 논리에 할 말을 잃었다. 수익률이 저

하되는 곳임을 알면서도 금융시장에 더욱 적극적으로 뛰어들겠다고 한다. 적극적인 

자산운용시스템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은 물이 얼마나 빠질지도 모르면서 더 

높은 곳에서 다이빙을 하면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는 무모한 제안이다. 곳곳에 

언제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금융시장에서의 적극적인 투자가 얼마나 안일한 대처이

며 임시방편적 대응인지 그동안의 금융시장 위기에서 충분히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여전히 국민들의 눈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획의 모순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사회보험에 대한 인식과 운영원리에 대한 몰이해를 바탕

으로 한 사회보험 통합관리는 접근 방법과 관리운영의 계획에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재정추계의 딜레마와 금융시장 투자의 위험성도 짚어 봐야 한다. 

1. 사회보험기금을 ‘여유자금’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발상

지금까지 사회보험은 위험에 대비한 일종의 저축이라고 인식하기 쉬웠지만, 이는 사

회보험의 기능 중에서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사회보험은 위험에 대한 공동 대

처, 사회구성원들 간 부양 분담, 위험발생에 대비한 일정부분의 적립 등의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이 중에서도 저축의 기능이 부각되어 도입되었다. 그

러나 사회보험제도의 핵심은 운영 원리에 있다. 사회적 위험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구성원들 간 위험을 분산하는 시스템이 사회보험제도이다. 저축은 

급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충격 완화장치이다. 그런데 노령이라는 위험

은 당장 발생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축이 먼저 이루어졌고, 이는 적립기금의 확

보에 모든 정책의 목적이 복무하는 형태가 되었다. 정책결정자들 사이에는 위험의 크

기에 비례해서 적립의 규모도 적정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단선적 이해 구조가 

굳건히 형성되었다. 공적연금제도가 충분히 작동하기 전에 저출산·고령화의 압박으로 

가입자와 수급자 간에 발생할 불균형은 적립기금의 충분한(!) 확보로 해결하려고 한

다. 이는 ‘수지상등의 원리’를 위협하는 요소로 공적연금의 사회적 부양원리는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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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없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급속한 인구사회구조의 변화는 현세대 빈곤노인

문제 뿐만 아니라 후세대 노인의 노후소득보장도 위협하는 요소가 되었다. 정부는 이

러한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재정추계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여유자금으로 적립기금의 확보가 사회적 위험에 더해진 새로운 사회

적 위험에 대비하는 최우선의 고유한 방식이 아니라는 점이다. 현재 공적연금제도는 

노령이라는 위험에 대비하여 기여금을 납부하고 위험 발생 시 충당할 수 있는 비용

을 정부(정확히는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공단의 기금운용본부)가 대리인의 자격으

로 관리하고 있다. 보험료를 일반세수입과 분리하여 따로 적립하는 것은 순수한 목적

에 따른 활용이 가능하고 급격히 닥칠 위험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 발생 시 

재정 부담을 져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유리한 방법이다. 또한 기여금의 납부는 

다른 공공지출부문과 경쟁할 필요가 없는 데서 오는 재원의 안전성, 기여와 급여 간

의 밀접한 연계로 국민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으며, 지출용도의 명확성에 따른 투명

성 제고 등의 이점이 있어 공적연금 재원 확보 수단으로서 부담가능성을 높이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2) 정부의 입장에서도 기여금을 재원원천으로 사용하

는 경우 일반 세수입보다 부담능력을 제고하는데 용이한 장점이 있다(강신욱 외, 

2015: 101). 더욱이 사회보험제도는 사회구성원 전체를 포괄하면서 위험에 대비하기 

때문에 사회 연대에 기반하여 운영되며 연대성은 보험의 원리가 작동하게 하는 최소

한의 충족조건이다. 그런데 이론상으로는 수용성이 높아야 하는 사회보험적립금은 현

재 극도의 불신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불신을 유발하는 원인들이 도처에 있으며 최

소한의 충족 요건(공적연금의 다른 기능)도 불안전한 상태로 위태하게 운영되고 있

다. 정부는 오직 장기적인(정부의 향후) 재정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이를 

관리하겠다고 나서는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은 사회적 부양의 원리 속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현재 적립되어 있는 국

민연금기금을 완충기금으로서 어느 정도의 규모로 유지할 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

요하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쌓인 적립기금은 제도의 성숙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

생한 부분으로 여유 자금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기금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런데 

정부는 연금급여에 대한 수요의 증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적립기금 자체를 더욱 확충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사회적 부양의 원리는 기금을 쌓아 놓고 이해관계에 

따라 재원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다. 생산가능세대의 기여금(보험료) 납부는 은퇴세대

2) 물론 기여금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기여의 장점이 드러나기 보다는 부정적 효과가 부각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기여율이 일정 수준 이상 높아지면 기여는 과세부과 전 총소득의 일정비율로 부과되기 때문에 기여자가 

느끼는 부담감이 커지고 역진적인 특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부담능력을 크게 약화시키며 근로의

욕이나 저축동기 등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강신욱 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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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노후 자금으로 순환되고, 다음 세대는 또 그 다음 세대의 보험료로 노후를 준비

하게 된다. 노령연금제도가 100년 넘게 운영되어온 국가들의 사례를 보아도 적립기

금만을 통해 노후를 대비하지 않는다. 

사회보험을 여유자금으로 접근하는 것은 결국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이라는 재정운용

원리에 대한 오래된 논쟁을 복기시킨다. 사회보험제도는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의 재정

운용원리로 구분해왔지만, 실제로 사회적 위험의 범위를 고려할 때 적립방식으로 온

전히 유지될 수 없다. 물론 1994년 세계은행의 권고 이후 적립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일부 국가에서는 공적연금제도에 적립요소를 첨부시켰다3). 이러한 추세가 

공적연금개혁의 방향을 추동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이후 공적연금제도를 정비한 남미

와 동유럽 사례를 제외하고는 국가별로 대폭적인 적립방식으로의 전환을 감행하지 

않았다. 위험분산을 금융시장으로 전가시키는 시도가 정부의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책

임 회피와 맞물린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Cesaratto, 2005). 적립방식이 가지

고 있는 장점들, 저축의 증가와 자본 축적이 급격한 고령화에 더욱 잘 대처할 수 있

다는 신화(myth)는 고전경제학자들만의 주장이다. 이와 반대로 포스트 케인지언주의

자들은 적립식 연금제도가 경제활동을 위축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주장도 양립하고 

있다. 

최근 국내 경제학자들에 의해 공적연기금의 재정운용방식의 핵심 쟁점을 재부각시키

고 있다(박만섭·연제호, 2015; 고민창, 2009). 이들은 어떤 재정방식으로 운영하든지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는 공적연금제도에 새로운 도전이며, 적립방식과 부과방식 모

두 거시경제적 관점에서는 약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적립식 연

금제도는 저축성향의 증가가 오히려 총소득을 감소시키고 고용을 악화시킬 수 있다

고 한다. 이는 저축을 통한 투자 확대라는 고전경제학자들의 논리를 반박하는 것이

다. 반면 부과방식 연금제도는 노년세대로 소득이 이전되므로 경제전체의 소비지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4). 유효수요의 증대가 총소득과 고용을 증가시키고, 이러한 거시경

제적 성과는 기업들의 긍정적 기대를 강화하여 투자지출의 증가와 이에 따른 경제성

장률의 상승을 가져오는 것이다(박만섭·연제호, 2016: 23). 인구학적 충격에 부과방

식 연금이 불안정하다는 주장과 달리 부과방식 연금제도는 유효수요의 증가로 성장

을 촉진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 인구증가율 감소에 따른 재정균형 문제를 어느 정

도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과방식의 운영은 근로세대와 퇴직 세대 간 현재 소득

3) 대표적으로 스웨덴 연금개혁과 독일의 리스터 연금 도입을 들 수 있다. 적립방식의 사적 연금제도를 공적연금

제도의 하나의 역할로 편입시킨 사례에 대해서는 주은선(2009) 참조.

4) 이 부분에 대한 실증적 검증은 여전히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절반이 빈곤한 상황에서 

공적연금의 이전이 소비지출을 확대시킬 수 있는지 여부는 국내 공적연금(국민연금, 기초연금)의 미성숙으로 

아직 검증하기는 어렵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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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할하는 사회제도로 실질적 의미에서 수지불균형의 문제에 직면하지 않으며, 제

도의 지속가능성은 인구학적 요인보다 세대 간 소득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경

제, 정치적 환경에 의존한다(고민창 2009: 5). 이런 주장을 종합할 때 부과방식으로 

운영하는 연금보험은 적립을 통해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적립 요소는 완충

장치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만 유지하면 된다. 

부과방식의 운영 원리는 고령화라는 사회적 위험에 사회 구성원 전체가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자원 분배 시스템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제도의 성숙 과정에

서 나타난 적립 기금이 노령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해서 적립기금을 쌓아놓는 것

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킴으로써 ‘수정 적립방식’의 사회보험 운영원

리를 고수하게 만들었다. 사보험처럼 적립된 기금의 범주 내에서 인구고령화에 대처

하는 방식은 더 많은 기여금을 모으거나 점진적인 급여의 축소를 단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응이 지금까지 정부가 국민연금제도에 취해왔던 입장이다. 그런데 인구고령

화는 적립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나고 있다. 

더욱이 적립방식은 자본소득의 불확실성이라는 시장의 위험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

는데 이 위험의 불안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다(Aaron, 1966, 고민창, 2009, 7 재

인용). 본질적으로 적립방식과 부과방식 모두 퇴직자들이 미래의 산출물에 대한 청구

권을 조직하는 기제일 뿐이며, 인구고령화는 미래의 산출물의 크기를 부정적으로 변

화시키기 때문에 적립과 부과 관계없이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Barr and Diamond, 2006). 연금제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축적해 놓은 자산의 규모가 아니라 산출물(노인의 빈곤 예방, 적정 노후소득 수준 보

장)에 있으므로 인구고령화에 대한 해결은 기금 그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생산 증가

에서 찾아야 한다(고민창, 2009: 9). 

그러나 저출산·고령화에 대해서 정부는 여유자금을 만들어놓고 위험에 대비하겠다는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5) 정부의 부담 능력을 제고하는데 적극적이기보다 부담능력

을 여유자금의 운용 자체로 제한함으로써 오히려 장기적인 위험 관리의 측면에서는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한 것이다. 위험의 원천 자체에는 관심이 없고 금고만 관

리하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의무부터 복기시켜야 하

는 특단의 조처가 필요할 정도이다. 여전히 정부는 과도한 적립기금이 고령사회의 대

응방안이라는 미봉책의 대안을 생산하는데 주력하고, 위험 원천 자체에 대한 논쟁은 

차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와 제도에 대한 불신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기재부

5) 물론 이런 생각은 애초에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할 때 정부가 의도했던 공적 자금이라는 접근에서 유추할 수 있

지만,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들은 공적자금으로 활용할 의도가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논쟁들이 추가되고 

있다(양재진 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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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돈만 모이면 관리하게다고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고 있지만, 기재부가 돈을 관리

하려면 적립금의 확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이다. 사회

보험기금을 여유 자금화하여 관리 운영하겠다는 생각부터 잘못된 시작을 예고하는 

것이다. 

2. 사회보험제도의 운용원리를 봤을 때 위험의 원천이 각기 다른 사회보험제

도를 하나로 통합 관리하겠다는 것은 더욱 위험한 발상

7대 사회보험은 사회보험이라는 이름하에 운영하는 원리가 유사할 뿐 대비해야 할 

사회적 위험의 종류도 다르고, 실제로 운영되는 방식도 다르다. 구체적으로 노령이라

는 사회적 위험은 개인에게 특정 시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는 장기간 대응이 필

요하다. 반면 건강, 고용, 산재의 위험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으므로 당해 연도 위

험에 대비하는 위험분산시스템이다. 그런데 위험 대비를 축적된 자산(기금)으로 대신

하려는 목표를 세우는 순간 타임스케줄이 다른 위험들을 하나로 묶어버리는 무모한 

결단이 이루어진다. 7대 사회보험을 통합 관리한다는 것은 사회보험에 대한 몰이해

를 바탕으로 기금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노출시킨 셈이다. 

공적연금이 부과방식으로 운영되면서 당해연도의 보험료와 수급자를 고려해야 한다

면 통합관리를 위한 계획을 설계할 수도 있다. 서구에서는 성숙한 노령연금제도를 운

영하는 과정에서 적립 구조가 만들어질 수 없었고(앞서 논의했듯이 오히려 재정위기

의 상황에서 적립 요소를 추가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짐으로써 국민연금과는 다른 경

로를 보여준다). 매년 새롭게 늘어나는 사회적 위험 요소(은퇴하여 연금제도의 수급

자로 진입하는 노령인구의 노후)에 대비하기 위해 부과방식 구조를 강화하는데 주력

한다. 이를 위해 예산을 집행하듯 연단위의 재정 규모를 추산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

러나 수단과 목적이 도치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분명한 사실은 건강보험, 고용보

험, 산재보험은 부과방식 연금으로 일정부분 위험에 대비한 여유자금을 확보할 뿐이

지 기금을 적립한 후 대비하는 것은 아니다. 부과방식 운영에서 재정추계의 목표는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놓는 것이다. 

물론 추계를 위한 공통적인 변수, 예를 들면 거시적 경제변수들의 일원화는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잘못된 수치가 가져올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 참고로 독일은 공적연

금의 재정전망에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경제변수는 소득증가율과 실업률 전망에 기

초한 가입자 규모이다. 부과방식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고용과 소득증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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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조건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다. 재정추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

지만, 구체적인 변수들에 대해서는 더욱 치밀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3.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여유자금을 금융시장에서 관리하겠다는 문제

기획재정부가 얘기하는 ‘재정의 건전성 확보 → 사회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 담보→ 

골든타임 기간에 최대한 기금 증식 → 미래세대 부담 줄이고 기금고갈 시기 최대한 

연장’이라는 논리구조에서 핵심은 ‘기금 증식’에 있다. 이미 18년의 경험으로 ‘글로벌 

수준의 투자 프로세스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의 활약상을 여타보험들과 

공유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는 금융자본주의 시스템이 발생시키는 정기적인 불

황과 한순간에 자금을 증발시킬 수 있는 위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금융자

본주의는  여전히 불안하고 위태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금융자본주의의 태

생적 불안정성에 대해서는, 혹은 금융시장 자체의 위기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외면하

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의 특징은 금융시장을 통한 자본축적의 확대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기획은 금융시장에서 순수하게 자본을 늘리기 위한 투자에 매몰

되고 있다. 이는 사회보험기금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수익성에 집

중하여 자본 축적을 추구하는 것이 과연 사회보험기금으로서 할 일인가에 대한 의문

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즉 국민들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재원의 지속성을 유지

하기 위한 금융자산으로 확장시키는 것의 정당성을 배제한 채 투자자원으로서 논의

를 한정시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이러한 전략은 자산 가치 상승의 목적을 위

해 단기적 수익의 논리로 산업을 지배하고, 그 결과 장기적인 산업투자는 위축되고 

금융시장의 불안을 야기(지주형, 2015: 370)하면서까지 신자유주의적 자산관리시스

템을 옹호하는 역할을 사회보험기금이 담당하게 되는 부조리함을 만들어낼 수 있

다6). 윤리적 정당성을 배제한 채 자본축적을 늘리는 관리운영방식을 허용해야 하는

가의 제동이 사회보험기금에 부과되어야 할 시점이다. 이는 그동안 사회책임투자로 

기금운용의 윤리성을 간주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사회보험기금이 금융화된 축적

을 추구하며 재정안정화를 위한 자산축적의 논리를 수용하고, 자본축적 외에는 구체

6) 특히 금융시장에서 자본은 자산가치의 상승을 위해 인수합병 정리해고와 유연화 등 비용절감, 독점적 담합과 

가격 인상 등을 시행한다(Nitzan and Bichler, 2009; 지주형, 2015: 371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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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대안이 부재하다는 이유로 신자유주의를 강화하는 금융자본의 확장을 옹호해야 

하는가. 

금융시장에서의 자산 관리는 수익성 평가에만 중시하기 때문에 금융투자방식의 윤리

적, 도덕적 차원의 문제제기가 없었다. 금융자본주의 시대에 국가는 시장과 주주가치

에 기반을 둔 기업지배구조식 운영에 익숙하고, 재정마련의 부담을 타파하기 위한 정

부의 노력은 역설적으로 최대 이윤과 최고 수익을 추구하는 흡사 계획경제와 같은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때 이익은 더 이상 실물경제활동의 최종적 결과로 발생하

는 것으로 이해되지 않고 오히려 기업 경영진이 의무적으로 추구해야 할 이익률과 

목표이익의 지표로 제시된다(임운택, 2015: 27). 기업지배 방식의 국가 재정의 운영

에 대한 무제한 허용은 논리의 부재 속에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 수익성의 추구라는 

담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투자의 상품을 다변화시키는 것이 대안인 것처

럼 금융시장에서의 투자를 확대시켰다. 사회적 정당성 없이 생애리스크관리의 금융상

품화(이지원·백승욱, 2012)가 가져온 결과는 정부 주도의 금융화되고 상품화된 방식

으로 사회경제적 투자와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자본시장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전략을 취할 수 있었다. 금융시장에서 국민연금기금이 수행해왔던 역할은 

대기업의 주가를 떠받치고 올려주는 역할을 담당했으며, 최근 삼성물산과 투자전문회

사인 엘리엇과의 분쟁에서도 공적연기금이 재벌기업을 옹호하면서도 정당성을 찾지 

못하는 모순적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다. 

정부가 균형예산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형용모순이라는 지적도 있다(카를로 

보르도니, 2014: 271). 국가는 공기업이 아니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할 필요가 없으

며, 사회복지를 제공하고 부를 재분배하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신

자유주의적 국가는 금융적 축적, 즉 이데올로기적으로 재정건전성 담론에 속박되어 

있다(지주형, 2015: 387).7) 국가의 재정관리 목표가 유효수요 창출이나 공공/사회서

비스가 아니라 기업의 목표와 동일한 흑자 및 수익성이 되고 있다. 탈산업화과정에서 

자본은 오히려 불안요소가 되었고, 신자유주의 국가가 재정지출과 부채를 축소하는데 

성공한다는 증거는 없다. 오히려 재정은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MacGregor, 2005: 

143). 신자유주의적 금융자본주의가 발생시키는 불안정과 위기에서 국가는 최종 대부

자로서 사실상의 정부 재정을 투입해 금융기관을 구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위기관리 

역할을 수행해왔다. 금융위기과정에서 우리가 목격한 것은 지배적 자본이 사적 관리

에 실패한 리스크를 보상하는데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다. 국민의 노후보장 위기

에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시장 위기 때마다 경기를 부양하

7) ‘경쟁력’ 강화는 공공서비스의 사영화 및 노동시장 유연화를 포함하는 투자와 리스크 관리의 금융상품화를 뒷
받침하도록 하는 국가 기능의 재조정과 개입을 수반한다(지주형, 2015: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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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으로 시장을 떠받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수용되면서, 국

민들은 이제 국내 재벌을 부양하는 정부의 재정운용계획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김연명, 2011).8) 국민의 노후보장 책임은 자본에게 떠맡기고, 실제 운영은 재벌기업

의 부양에 힘쓰고 있다. 공적자금으로 재벌을 부양하는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 한국경

제가 살아났다는 증거는 없다. 오히려 실물로 가입자와 수급자에게 돌아오는 혜택보

다 확대된 적립기금의 규모만이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것처럼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기금규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국민들은 노후보장에 대해 안

심하기보다는 고갈될 적립기금의 미래를 예언하듯이 불안감만 증폭되고 있다. 최근 

산업구조의 구조조정 논의들이 등장하고, 현대중공업과 삼성의 위기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 정부는 투자라는 명목으로 언제든지 공적자금을 개별 기업에게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 국가재정의 역진적 재분배이자 사유화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

의 위기 속에 나타나는 자본의 이해관계에만 복무하는 위기의 국가가 하는 일을 대

한민국 기재부가 기획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보험료의 투자 관리를 통해 자

본시장을 부양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9) 

금융시장에서의 자본 관리가 얼마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을까. 금융공학을 통

한 사적리스크 관리는 실제로는 허구적인 것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리스크는 통계

학적으로 계산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본질적으로는 계산이 불가능하다(Beck, 

1992, 지주형, 2015: 396). 리스크 관리는 곧 리스크를 다른 이에게 전가하는 형태

로 귀결된다. 부(wealth)가 집중되면 전체적으로는 리스크가 관리되지 못하고 오히려 

위험의 규모가 확대되는 현상을 보여주었다. 금융은 본질적으로 불안정한 속성을 띄

고 있다. 금융상품은 일반적인 상품과 달리 가격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지 못해 거

품이 형성되기 쉽다.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더 

증가하기 때문이다.(Veblen, 1904; Minsky, 1992; Kelso and Duman, 1992, 지주형 

2015:396 재인용) 따라서 반복적인 금융위기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나타난다. 

금융자본주의의 심각한 윤리적 오류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의 경험을 되돌아볼 때 

정부의 금융시장에서의 투자 확대는 꾸준히 추진되었다. 진보진영에서는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위해 재정 목표를 정하고 어느 정도의 여유자금을 확보할 것인

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요구를 주장해왔다. 그렇지만, 재정건전화를 목표로 수익률

에 매달림으로써 이에 대한 논쟁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대신 정부는 재정추계를 통

8) 국민연금의 주식투자는 대형주 위주로 이루어져 있고, 대형주는 재벌기업이 80%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민에게 

걷은 돈은 재벌기업의 자금조달 기능을 하고 있다(김연명, 2011: 236)

9) 물론 이는 추정이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은 할 수 없다. 자본의 흐름에는 꼬리표

가 달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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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위험에 대비한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렇다면 재정추계는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다음절에서는 재정추계의 실태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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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재정추계의 실태: 예측과 예언 사이

국민연금기금의 재정추계 실태를 통해 재정추계의 효용성과 통합 재정추계의 필요성

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추계’는 결과에 대한 평가된 예상치를 말한다. 

국민연금은 거시경제적 변수, 제도 변수 등의 수치를 기반으로 중기(5년) 재정추계와 

장기재정추계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공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국가

들도 재정추계를 하고 있는데 재정추계의 목표와 방식은 각기 차이가 있다.  

1. 거시경제 변수 

거시경제적 변수로 인구와 경제전망은 기본 가정으로 설정되고, 거기에 제도의 내용

에 따라 모형을 구축한 후 미래의 수입과 지출 등의 상태를 추계한다. 따라서 거시

경제적 변수를 어떻게 예측하고 설정하는지가 중요하다. 

국민연금재정추계에서 거시경제변수는 매년 국내외 경제예측전문기관들의 전망결과

를 토대로 중기재정전망에 활용한다. 2005년 국민연금제도의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거시경제변수로 경제성장률, 실질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실업률, 고용률, 경제활동

참가율 등이 연금수리모형의 외생변수로 투입되었다(국민연금연구원, 2012: 21). <표 

3-1>은 2005년, 2006년, 2008년, 2011년, 2012년까지 5개 년도를 중심으로 핵심적

인 거시경제변수 예측치를 정리한 것이다. 아울러 예측치의 정확성을 판단하기 위해

서 1992년부터 2014년까지 실제 전산업 평균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 추이를 보았

다.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추진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47

<표 3-1> 중기재정전망에 따른 거시경제변수 예측치 (단위 : %)

연도 (실질)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전 산업 임금상승률

기준연도1) 05 06 08 11 12 05 06 08 11 12 05 06 08 11 12

2004 4.6 3.6 2.4

2005 4.0 4.0 3.0 2.7 3.5 6.6

2006 4.9 5.0 3.0 3.0 3.6 6.8

2007 4.7 4.9 3.0 2.9 3.3 6.6

2008 4.7 4.8 3.7 3.0 2.8 4.7 3.3 6.4 5.2

2009 4.7 4.7 2.0 3.0 2.7 3.0 3.3 6.2 4.8

2010 4.7 4.7 4.2 6.2 3.0 2.7 2.6 2.9 3.3 6.2 5.6 6.8

2011 4.6 4.8 3.8 3.6 2.6 2.6 4.0 4.0 6.0 6.0 2.0 1.0

2012 4.8 3.7 2.2 2.5 3.3 2.2 5.8 5.5 5.5

2013 4.7 4.4 3.0 2.5 3.2 2.3 5.8 5.8 4.0

2014 4.6 4.2 3.6 2.5 3.0 2.8 5.8 5.6 4.2

2015 4.0 3.9 3.0 3.0 5.5 4.6

2016 4.0 3.7 3.0 2.9 5.5 4.4

2017 3.6 2.8 4.2

1) 기준연도 :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발간된 중기재정전망 발간일 기준

<그림 3-1> 전 산업 평균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 추이 비교 (단위 : %)

주 : 전산업 평균임금상승률에서 1998년 수치는 10인 사업장 기준이며, 1999년 이후부터 수치는 5인 이상 

사업장의 상용근로자 기준임. 임금상승률은 명목 기준이며, 소비자물가상승률 수치는 최근 연도 기준인 2014년 

자료가 통계청에서 공식 발표되었으나 평균임금상승률은 2013년 고용노동부의 최신연도 공식통계임(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연감』 연도별 각호,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연보』연도별 각호). 

자료 :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생생통계 2014』, p. 56 (2015. 9월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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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에 따른 거시경제적 변수의 변화폭은 크지 않지만 <그림 3-1>에서 보듯이 실제 

물가상승률과 평균임금상승률은 예측에 비해 변동이 크다. 특히 평균임금상승률은 과

거 30년 동안 일정한 흐름을 유지함으로써 추이를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

다. 추이가 보여진다면 예상도 가능하지만, 급격한 경기변동이 반복적이지만 주기성

을 띄지 않고 나타나는 현실에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는 결국 과거의 평균 

수치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평균 추이는 현실을 대신하지 못하지만 변동폭이 큰 만

큼 예측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도구는 평균적 접근밖에 못하는 모순이 계속되는 것이

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는 이렇게 작동하고 있다. 가정일 뿐이기 때문에 미

래와 과거를 비교하는 전망에서는 이러한 수치 비교가 불필요한 행위일 수 있다. 중

기재정전망에서는 거시경제적 변수의 수치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설명하지만 이는 단

지 현상을 보여주는데 불과하다. 

2. 제도변수의 전망

다음은 그나마 예측 가능한 제도적 변수들의 추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여기에는 

가입자수와 연금보험료 수입 전망, 연금지급액, 기금운용을 통한 적림기금의 현황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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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가입자 및 연금보험료 수입 전망

연도 총 가입자 전망(단위: 명) 총가입자수 연금보험료 수입 전망(단위: 백만원)

기준1) 2005
2006
2008

2011
2012

20142) 2005
2006
2008

2011
2012

2005 17,354,191 17,124,449 18,342,165

2006 17,660,966 17,767,514 17,739,939 19,935,213 19,801,124

2007 17,943,330
18,160,985
18,212,352

18,266,742 21,810,525 21,070,964

2008 18,220,275
18,473,854
18,355,508

18,266,742 23,232,527 22,152,482

2009 18,560,545
18,736,145
18,243,193

18,335,409 24,591,745
23,067,981
22,419,026

2010 18,927,584
18,928,603
18,425,300

18,623,845 26,059,824
23,816,605
22.669.556

2011
19,064,349
18,558,902

19,748,421 19,885,911
24,401,651
23,731,336

28,763,838

2012 18,631,463
20,105,389
20,261,734

20,329,060 24,745,883 30,510,539

2013 18,702,205
20,403,081
20,628,734

20,744,780 25,709,553
32,492,194
31,528,529

2014 18,827,640
20,626,689
20,870,319

21,125,135 26,509,032
34,487,730
33,329,060

2015
20,783,403
21,057,451

36,492,492
34,945,197

2016
20,855,754
21,159,010

36,554,295

2017 21,210,826 38,067,834

* 가입자 전망은 총가입자수, 보험료는 총연금보험료 수입 기준 / 2) 2014년 말 실제 가입자 수

가입자의 경우 정책결정에 따라 제도적으로 조정이 되므로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2003년 이후 사업장가입자 규모는 사업장확대사업

의 영향으로 2003년, 2004년 중반, 2006년 초반에 증가했다. 또한 제도에 대한 인식

이 확대되면서 2011년부터는 임의가입자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15세 이상 60세 미

만 경제활동인구대비 국민연금가입자의 비율은 2006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이를 보

이다가 현재는 경제활동인구 대비 80% 중반으로 유지하고 있다(국민연금연구원, 

2012: 39). 국민연금가입자는 [인구×경제활동참가율×국민연금가입률]로 추계하기 

때문에 국민연금가입률이 중요한데, 사업장가입자의 수는 지역가입자를 뺀 것으로 계

산하고,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가입자 중 지역가입자의 비중을 곱하여 산출한다. 지

역가입자 비중은 2012년 9월 현재 42.72%로 계산되며 향후 5년간은 월별 감소율을 

적용하여 2017년 말에는 약 38.45%가 될 것으로 추정한다. 이러한 추계방식은 소득

파악이 용이한 사업장가입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소득파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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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지역가입자의 가입율을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장가입자를 역추산하는 

형태를 띄므로 실질적인 가입자와의 수치 격차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제도변

수가 실적치의 누적에도 불구하고 가정으로 설정됨으로써 임의성에 대한 논란도 여

전히 남아 있다(신경혜 외, 2012). 

<표 3-3> 수급자 및 급여액 전망

연도 수급자(단위: 건, 연도말 기준) 연간 총급여액(단위: 억원)

기준1) 2005
2006
2008

2011
2012

20142) 2005
2006
2008

2011
2012

2004

2005 1,739,117 36,082

2006 1,971,067 1,958,066 43,519 43,735

2007 2,217,539 2,197,691 52,073 52,447

2008 2,480,894 2,443,767 160,872 61,869 62,267

2009 2,693,997
2,664,245
2,829,906

76,154
76,493
80,095

2010 2,881,693
2,861,196
3,082,115

88,407
89,732
95,787

2011
3,050,781
3,334,188

102,383
110,567

2012
3,412,370
3,615,585

3,412,370 3,518,090
114,333
127,429

114,333

2013
3,414,097
3,485,346

3,414,097
3,555,919

3,653,113
124,159
128,675

124,159
127,136

2014
3,767,532
4,029,652

3,767,532
3,744,153

3,769,420
142,654
155,154

142,654
140,985

2015 4,042,883
4,042,883
4,001,327

164,139
164,139
159,200

2016 4,294,759
4,294,759
4,278,680

187,850
187,850
181,694

2017 4,570,149 206,703

1) 국민연금연구원의 재정추계 기준연도

2) 2014년 생생정보통계 엑셀 자료 기준 ‘실수급자 현황’, 국민연금연구원(2015)

총 연금보험료 수입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비중과 상한소득자와 하한소득

자의 분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2008년과 2011년 사이에는 총 연금보험

료 수입이 약 5조 원에서 7조 원 정도의 격차가 난다. 이는 총연금수입의 20%에 해

당하는 수치이다.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이 약 2배의 차이가 나

는 상황에서 가입자 현황에 따른 총연금보험료 수입의 차이는 꽤 클 것이다. 연구원

에서는 전체 연금보험료 수입이 전체 가입자 및 평균소득의 증가로 지속적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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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으로 낙관한다.

한편 수급자는 2008년 20년 가입한 완전노령연금수급자가 본격적으로 발생했기 때

문에 2008년 실제 수급자에 비해 2012년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러나 이미 2005년에서 2008년 사이에 이루어진 중장기추계에서는 실 수급자와는 전

혀 맞지 않는 수치가 제시되어 있다. 수급자와 급여액은 발생시점에 따른 예측치가 

아니라 정확한 수치가 나와야 한다. 그러나 이 또한 일치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2014년 지급된 지급액은 137,799억 원(2015년 국민연금생생통계연보 자료)으로 

2004년, 2008년, 2011년, 2012년 추계 수치와는 모두 맞지 않는다. 오차범위는 최소 

3,186억 원에서 최대 17,355억 원까지 약 1조 4천억 원의 차이가 난다. 이러한 오차

범위는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아니면 전체 기금규모를 봤을 때 그다지 영향을 미치

지 않는다고 평가해야 할지는 가치판단의 영역이므로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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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정전망

<표 3-4> 국민연금재정전망 (단위 : 억원)

연도 적립기금(추정치) 적립기금 현황(연도별 기금운용내역)*

기준1)
2005
2006

2008
2011

2012 2005(2008) 2006(2011) 2012

2004 1,410,080 1,332,769

2005 1,541,596 1,562,829 1,639,486

2006
1,780,168
1,786,325

1,895,812 1,896,065

2007
2,043,057
2,207,978

2,196,235 2,195,399

2008
2,333,190
2,292,290

2,287,782 2,354,325

2009
2,673,913
2,563,919

2,603,489 2,776,424

2010
2,963,267
2,846,996

2,900,546 3,239,908

2011
3,232,107
3,133,670

3,488,677

2012
3,589,369
3,825,356

3,795,842

2013
3,994,525
4,184,493

4,269,305

2014
4,413,600
4,576,350

4,636,810

2015 5,000,398 5,035,582

2016 5,455,662 5,461,685

2017 5,914,710

*연도별 기금운영 내역은 2008년과 2011년 중기재정전망의 자료 활용

거시경제변수와 제도변수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재정추계에서 의도한 목표는 적립

기금의 추정이다. 재정전망과 실제 기금운용 내역과 비교해보면 재정전망에 맞추어 

적정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연도별 수익률을 보면 

매년 경제상황에 따라 수익률의 편차는 매우 크다.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정기적으로 

기금운용평가를 하지만 전체 평균수익률 속에 감춰진 시장변동의 위험성을 발견하기

는 어렵다. 이렇게 널뛰는 수익률을 볼 때 어떻게 신뢰를 가지고 금융투자에 노후자

금을 맡길 수 있는가. 표에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1997년 외환위기 시 국내 직접 주

식투자의 수익률은 (–)33.59%였으나, 이후 200년 주식시장 폭락 당시 주식투자 수

익률은 (-)50%까지 떨어지며,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금융위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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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42.87%로 떨어지는 등 이후 주식폭락의 규모는 2000년대 이전의 시기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등락폭이 크다. 이런 상황을 정부는 대외적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등으로 무마하고 수익률에 집착은 변하지 않고 있다.  

<표 3-5> 연도별 수익률 현황 (단위 : %)

연도 총계 공공부문 복지부문 등
금융부문

채권 주식

1999 12.80 8.45 8.01 12.45 88.86

2000 4.69 8.57 8.05 10.99 -50.91

2001 9.01 6.62 5.96 8.79 36.64

2002 7.67 6.47 4.53 9.79 -2.3

2003 7.03 4.90 4.53 5.09 37.08

2004 8.07 4,71 3.90 8.36 9.93

2005 5.61 4.16 3.60 0.57 57.57

2006 5.77 - 3.63 5.69 5.49

2007 6.84 - 1.52 2.68 33.66

2008 -0.18 - -0.77 10.64 -42.87

2009 10.39 - 0.53 4.08 45.40

2010 10.37 - -0.29 7.63 21.86

2011 2.31 - -0.55 5.68 -9.46

2012 5.33 - 0.76 5.38 5.86

2008년 금융위기를 겪은 후 2009년 총 수익률이 오른 것은 상대적인 수치이지 실질

적인 수익을 회복했다고 하기 어렵다. 더욱이 주식시장에서의 수익률은 등락폭이 너

무 커서 비현실적으로 보여질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기금은 중장기재

정전망에 따라 투자방향을 결정해왔으며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주식투

자 확대는 지속되고 있다.

추정치를 비교해보면, 전망이 조금씩 틀리고 있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본질은 

숫자에 가려진 사실이다. 예측은 얼마든지 불확실성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이러한 

예측의 결과로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라면 틀린 전망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

가? 이제 예측은 예언이 되어 확정되고 있다. 그리고 가정치의 허용은 투자결과에 

대한 무책임을 방조한다. 현재 연기금의 관리운용자는 민간 자본시장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경력을 인정받은 소위 전문투자자들이다. 이들은 공공자금을 운용하면서 

금융시장에서의 책임을 자본을 늘리는 데에만 집중하고 투자결과에 따른 보상을 받

는다. 수익률의 하락에 대해서는 금융시장의 본래적 속성을 핑계로 관대하고 허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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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들은 공적자금의 관리운영에서 어떠한 윤리적 책임도 없이 자본 증식에만 몰

두하는 기업가의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다. 여기에 정부는 불확실성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투자를 안전망으로 호도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그림 3-2> 주요자산군 투자비용 추이(최근 10년 간) (단위 : %)

자료: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생생통계 2014』, p. (2015년 9월 발간)

추측과 예측으로 붙는 것이라면 오히려 재정전망의 추측과 사회투자를 통한 수익의 

예측은 견주어 볼만 한다. 그동안 정부는 복지투자에서 수익률이 낮다는 이유로 축소

하고, 금융투자가 아닌 사회투자방식에서는 재무적 수익률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대안적 투자로서 사회투자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금융시장이 가지고 있

는 위험성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사회투자를 통한 사회적 수익의 측정이 포괄적으로 

인정된다면 더 안정적인 투자가 될 수 있음을 확신하게 한다. 사회투자는 실물이 남

기 때문이다. 

재정추계를 통한 추정치와 축적된 실적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추

계는 예측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사회 내 기금 고갈의 공

포를 극대화시키고 이를 통해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도 윤리적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흐리게 하는 점은 경계해야 한다. 오히려 신자유주의적 정부는 선량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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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윤리성만을 부각시킴으로써 본질을 가린다. 

누적수익률이 근거 없는 수치라고 하는 순간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추계를 정

교화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작성하더라도 수익률과 기금소진년도에 초점을 맞춘 재정

추계는 본질적으로 제도의 밑그림을 투자로 한정한다. 기금소진연도의 조정이 우선시

되는 것이 아니라면 추계는 최소한의 영역에서 보완적인 수단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

이다. 일례로 독일은 재정추계에서 재정전망과 제도 개혁을 명확히 분리한다(김순옥 

외, 2009: 22-26). 재정전망 주기를 1년으로 짧게 잡고, 5년의 중기재정전망도 연금

보험료율의 단기 미세조정 여부 및 조정폭 등을 판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15

년 장기전망은 급여율 조정 등 중장기적 정책판단자료로만 활용한다. 즉, 현 가입자

가 감당할 수 있는 기여수준과 현 수급자가 적정 수준의 노후소득보장을 이루어낼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제도를 운용하는 것이다. 재정평가기준도 목표 보험료율

과 목표 급여수준을 법적으로 규정한 범위 내에서 별도의 조치 없이 이를 달성할 수 

있으면 재정적으로 안정된 것으로 판단한다. 독일의 재정전망은 재정계산이 단순히 

재정전망과 그에 기초한 재정안정화 조치를 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의 부

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후보장과 고용상황에 대한 보완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제도는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제도 수정을 단행

해왔으며 제도개혁은 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아닌 보장성을 축소하는 시도

로 이어졌다. 

4. 문제는 재정목표의 설정

추계의 숫자들을 볼 때 실측치와 유사한 추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잘 전망했다고 평

가해야 하는지, 숫자들의 널뛰기를 우려의 시선으로 봐야할지 여부는 재정목표를 어

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문제는 재정추계가 거시경제구조 변화에 대

한 예측을 기반으로 가입자와 수급자, 보험료수입과 지출의 규모 등을 산정함으로써 

적립기금의 소진을 방지하는 재정목표를 세우고, 적립기금의 확장에 매진한다는 데 

있다. 이는 정부가 항상 강조하는 ‘수지균형’을 찾기 위한 시도와 노력이 아니다. 일

본은 가장 기본적인 예측기반인 거시경제적 변수도 사회보장심의회의 전문가들과 협

의를 통해 경제전망을 결정함으로써 공신력과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

화하기 위해 노력한다(최장훈, 2015). 재정목표의 설정은 수익률 신화를 타파하고 사

회보험기금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사회구성원의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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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목표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해야 하며, 지속가능성을 재정확보로만 한정하

지 않아야 한다. 이제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전반적인 논의와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요구된다. 금융자본주의의 시대에 평균적인 수익의 개념은 불확

정성의 연속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이 자본을 부양하는 현재의 금융시장에서 

기금을 맡겨 자본을 확보하겠다는 논리는 매우 취약한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재정추

계를 통한 보장성의 축소가 지금까지의 대응이었다면 더 확실한 투자처를 찾기 위해 

세대 간 부양구조를 떠받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가입자 수의 미온적 증가와 그에 따른 보험료 수입의 증가는 노동시장

구조와 맞물린 측면이 크다. 현재의 근로세대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렵게 만드

는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더 시급하고 타당하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사회투자방식에 대한 정부의 대응 논리는 수익률을 담

보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지만, 금융시장의 수익을 예측하지 못한

다면 사회구성원들의 지속적인 생계를 보장하여 기여기반을 확충하는 방법으로 투자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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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지금 국민연금제도에서 필요한 것은?

국민연금은 기여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우선 몇 년 째 정체되어 있는 사각지대를 줄

이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모든 국민이 노후소득보장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모아진 돈을 금융시장에서의 투자가 

아닌 사회투자로 돌려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고용불안정은 향후 경제발전에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근로

자의 숙련제고와 생산성의 증가, 나아가 경제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인

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권혁진 외, 2008: 212). 노동유연화는 탈상품화와 고용가능성

을 위협하고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노동소득분배율은 날로 악화

되고 있다.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고용형태에 관계없는 평등한 권리의 보장, 

종사상 지위와 계약의 변동기간을 포함하는 ‘권리를 위한 입법’ 등을 고려할 수 있

다. 

사회보험운용 측면에서는 가입자 확대방안과 함께 보험료 수입기반을 넓히는 방법도 

있다. 보험료 부과소득의 항목을 확대하거나, 공적연금제도를 도입할 초기에 시도했

던 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제갈현숙 외, 2014: 141). 

이번 20대 총선에서 비정규직 사용자에게 보험료 부담을 부과하는 정책이 등장하기

도 했듯이10) 악화된 고용 상황에서 자본에게 책임을 묻는 역할을 정부가 해야 한다. 

노동유연화로 인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확대는 결국 기업이 그 이득을 향유하고 있다. 

이에 따른 사회적 부담도 기업이 담당하도록 책임을 지워야한다. 노동유연화의 경제, 

사회적 폐해는 비경제적 외부효과와 같아서 기업의 이익극대화 전략에 따라 발생했

지만 이에 합당한 사회적 비용을 기업이 부담하지 않고 있다. 기업에게 사회적 비용

을 부과하고 사회보험제도에서 배제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Tangian, 2008). 변화된 사회 경제적 환경에 대한 국가의 역할은 사

회적 응집력을 유지하도록 힘쓰는 일이다. 즉, 새로운 환경에서 국가개입 방식은 관

리자가 아니라 보증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Supiot, 2001).11) 국민들이 필요로 하

는 권리에 대한 보증을 사회보장시스템에 도입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권리(사회보험

수급권)의 손실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진정한 관리자가 되고 싶다면 방법은 많다. 사회보험제도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10) 국민의 당에서는 비정규직 보험료를 사업주가 일정기간 부담함으로써 사회보험의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공약

을 제시하였다(국민의 당 총선공약집, 2016. 4. 5. 홈페이지 방문).

11) Supiot(2001)은 구체적으로 비정규근로자들의 사회적 보호수준을 제고하고 노동유연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는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법적 틀을 세워야 한다고 역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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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를 확보하고 가입자들이 소득에 따라 납부하게 하고, 소득에 따른 차등기여가 

아닌 고용형태에 따른 차등기여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조정하는 것이다. 기금 자

체를 가지고 제도의 안정성을 담보할 것이 아니라 내부자와 외부자, 내부자들 간의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보험제도 자체는 공동체의 연대에 기반 

해야 운영될 수 있으며, 이는 어느 한 쪽의 사회구성원을 희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져서는 안된다. 이를 세대 간 형평성의 담론으로 가입자들 간의 불편한 세대 연대 

관계를 만들고 누군가 혜택을 보고 누군가는 손해를 본다는 방식의 계층 분리의 조

장을 멈춰야 한다. 세대 간 대립의 차원에서 사회보장제도 개혁 문제는 세대 간 정

의와 세대 내 정의의 조화, 다시 말해 자본주의 사회와 사회보장을 조화시키는 일이

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정의의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자본과 시장의 논리가 인간

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귀결을 시정하고 보완하는 것이 사회보장이다. 그에 대한 책임

은 정부가 져야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사회보장제도 자체가 소극적인 안전망 기능에 

치우치는 경향은 부정할 수 없다(시노오야 유이치, 2008: 504-505). 미래 지향적인 

세대 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시스템이 노동시장을 왜곡하는 것이 아

니라 고용의 안전성을 보장하면서 경제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

하는 것으로 보완할 수 있다. 노인세대에 제공되고 있는 자원을 성장기세대로 전환하

여 다음 세대를 이을 출산율과 보육, 교육에 좀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 당장 직장이 

있는 부모가 고용선택을 확대하기 위한 돌봄의 사회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성

을 상기시키는 이유이다. 

정부의 재정전망은 안타깝게도 더욱 비관적이다.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는 사

회보험에 대해서 보험관리주체와 함께 정부가 나서서 통합 관리... 7대 사회보험협의

체를 구성해서 자산운영방식을 공유하는 등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뉴스1, 2016일 4월 22일자 기사) 정부의 7대 사회보험관리운영 계획은 어떤 기조로 

복지정책을 설계하는지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미 국민연금연구원에서는 매년 중장

기재정전망을 내놓고 있는데도, 2년마다 재정재계산을 통해 추계한 수치들은 사회보

험제도의 불안정성을 경고하고 관리하지 못하는 범주는 끝내 보장성의 축소로 대응

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더욱이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은 금융시장에서 수익성 확보

를 위한 공격적 투자로 전환되고 있는데 이를 다른 사회보험제도에서 벤치마크 하겠

다는 것은 위험확산의 과감한 시도이다. 

재정안정 담론에 사로잡힌 보수정권이 자리 잡은 이후 사회보험제도의 기반을 훼손

하는 전략은 멈추지 않고 있다. “정부는 사회보험이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지속불

가능’하다는 인식 하에 재정운용의 새 틀을 마련하고 건강보험 2025년, 장기요양보

험 2028년, 사학연금 2042년 고갈12)의 전망을 제시하였다”(뉴시스 2016. 4.22일자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추진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59

기사). 사회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다시 적립기금으로 환원시키고, ‘고갈’의 담

론으로 일원화시켜 불안감을 확산시키는 전략은 변하지 않았다. 부과방식 사회보험제

도의 운영원리를 배제한 채 장기재정안정화 목표의 수립과 그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수익률 제고의 신화이다. 

12) 한편 본고에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특수직역연금보험은 벌써 기금고갈의 흐름에 편승하고 있다.

정부는 특수직역연금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기금고갈의 위협을 통해 장기재정전망을 시행하고, 목표 이

행상황도 점검하는 등의 강도 높은 통제의 모드로 돌아설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수직역연금 중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국가재정투입과 직결된다. 지금까지 정부가 특수직역연금에서 고용주로서 국가의 역할을 방기한 

것에 대한 것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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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나가며: 재정건전화의 미래

7대 보험 재정건전화를 ‘정부 재정개혁과 공공부문 개혁의 핵심과제’라고 한 차관의 

발언은 결국 7대 보험을 정부 재정으로 간주하여 이를 통합 관리하겠다는 의도만 드

러날 뿐이다. 정부는 국민들이 맡긴 사회보험료를 선량하고 충실한 수탁자로서 관리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자본의 금융시장투자를 통해 초과이윤을 남기겠다는 것 자체

가 기업가의 마인드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겠다는 확신을 

주고 민주적 절차에 따른 기금운용과 보장성의 확보를 통해 신뢰의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정부가 해야 할 책임을 자본 관리자로 제한하고 국민의 노후에 대해

서는 무책임과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관리자를 자처하는 것은 형용모순이다. 자본의 

대리인이 되어가는 정부가 이제는 가입자와 수급자인 국민들을 또 배제하고 외면하

고 있다. 더 이상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임시방편적 대안을 내놓을 때가 아니다. 

사각지대는 노동시장의 개혁과 맞물려 더욱 악화될 것이다. 기여기반이 확충되지 않

으면 사회보험은 진정 계속될 수 없다. 당장 관리할 돈에 현혹되어 노동시장은 그냥 

둔 채 선심성으로 사회보험제도의 국가보조를 하고 한 일을 다 한 것처럼 생색내는 

것부터 고쳐야 한다. 또한 균형의 원리를 내세우며 70-80년까지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 

노년보장의 위기는 복지국가의 위기를 보여주는 지표이다(Myles, 1995:166). 공적연

금제도에 대한 전향적 태도를 갖길 바란다. 국민연금제도는 적립기금을 모으기 위해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사회적 연대 기제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튼튼하게 구축하는 것이 먼저이다. 그동안 정부가 관리자로 나선 덕분에 공

적연금제도의 본질적 기능인 노후 빈곤방지와 은퇴자의 생활수준 유지라는 제도 본

연의 목적은 간과되었고, 그 결과 공적연금제도의 적절성은 OECD 34개국 중 하위 

2위에 랭크(강신욱 외, 2015: 113)되었다. ‘복지=비용 부담’이라는 프레임에서 한발

자국도 나서지 못한 채 정부는 재정관리라는 명목으로 지난 18년간 꾸준히 국민연금

제도의 적정성을 후퇴시켰다. 추계가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주장했던 것도 문제이지

만, 추계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것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익숙한 일로 

자리 잡았다. 종래에는 재정적 불안과 부담을 없애기 위해 제도의 지속성 자체를 논

의해야 할 시점을 앞당길 수도 있다. 사회적 임금의 역할이 복지국가의 재생산 기능

으로 시작되었다면, 사회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부과방식의 안

정적 유지가 중요하다. 부과방식의 안정적 유지는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고용이 

전제되어야 한다. 고용율 속에 숨겨진 또 다른 진실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즉,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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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료를 내야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사각지대의 규모

가 축소되지 않고 확대되고 있다. 어느 정도 충당 비용을 적립하는 것이 적정 수준

인지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합의는 부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제도의 내부자들끼리, 

혹은 내부자와 외부자 간 간극은 심화되고 있다. 사회보험료를 부담하는 계층 간의 

차이는 형평성의 논리가 가중되면서 제도를 불신하는 균열을 내고 있다.

사회구성원들의 세대 간 계약은 주장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은퇴인구와 생산인구의 

부양이라는 순환이 세대 간 이어지는 것이 보여져야 한다.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지금

까지 모아진 돈을 잘 관리해왔다면, 앞으로는 자산을 더욱 확충하는 것이 아니라 사

회보험의 원리가 잘 작동하도록 기반을 다지는 노력들이 병행되어야 한다. 부과방식

의 원활한 순환을 위한 기여기반의 확충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정부는 국민의 

노후자금 관리자가 아닌 책임자로서 제도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더욱 힘써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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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재정운용의 실태  

최명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노동안전보건국장

Ⅰ. 들어가며

사회보험 재정 건전화 추진방안과 관련한 고용보험, 산재보험 영역의 영향과 문

제점에 대한 분석 수준은 지극히 낮다. 기존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영역에서는 다

른 사회 보험 대비 전체 기금 및 재정운용 기금의 규모도 작았기 때문이다. 또한, 

기금 운용에 대한 노사의 개입 방안이 거의 원천 봉쇄 수준이었기 때문에, 정부

의 보고에 의존하는 수준이었고, 기금을 이용한 정책사업에 대한 논의가 주요 주

제였다. 특히, 산재보험의 경우는 보험료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있어, 보험 

재정 안정화에 대한 노사의 시각이 달랐다.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2014년 재정안

정화 방안이 본격 논의 되었으나, 경총의 강력한 반발로 논의가 중단된 상태이기

도 하다. 정부의 사회보험 재정 건전화 추진 방안이 궁극적으로는 사회보험의 여

유자산에 대한 투자 확대의 물꼬를 트게 하겠다는 의도로 읽히고 있어, 고용, 산

재보험의 영역에서 여유자산에 대한 운용 실태와 재정 관련한 주요 쟁점을 공유

하는 것으로 부터 출발하고, 토론회를 계기로 더 깊이 있는 분석과 대응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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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고용보험 재정의 쟁점과 기금 자산 운용 현황

1. 고용보험 재정운용의 실태

1-1. 고용보험 적립금 현황 

○ 15년도 수지차는 9,119억 원이며, 연말 적림금은 8조 2,480억 원

○ 법정 적립금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1-2. 고용보험 재정운용의 쟁점

○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의 당근책 중의 하나로 실업급여 확대를 주장하면

서 급여액 인상과, 급여주기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제출

하여 노동5법에 포함

○ 내용적으로는 최저 하한액 지급 대상이 70%를 상회하는 현실에서 최저 하한

액 삭감안과 급여 적용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어 양대 노총은 

개악안으로 규정 반대

 

○ 실업급여 확대 논의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것이, 고용보험 재정 문제

임. 정부 일반회계 투입 비중이 낮고, 한시적으로 고용보험 재정으로 포함되

었던 모성보호 급여 지출 비중이 증가함에 따른 것임

○ 정부는 모성보호 급여에 대한 정부 재정 투입은 거래와 대가 수준으로 전락

시키고, 재정운용에 대해서는 적립금 비율 충족수준을 수치 조정의 수준으로 

전락시킴 

○ 고용보험 재정운용에 있어 지속적인 쟁점중의 하나는 정부 정책을 관철시키

는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임. 임금 피크제 확산을 위한 기금 지원,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대한 기금 지원 등 고용보험 재정을 정부의 정치적, 정

책적 사업을 위한 수단화, 여론 호도용으로 전락시키고 있음. 최근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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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풍’에 있어서도 이는 동일함  

2. 고용보험 기금 운용

2-1. 고용보험 기금 운용 규모 

○ ‘15년 말 고용보험 기금의 여유자산 운용규모는 8조 1,104억 원으로 전년 대

비 11% 증가 

<표 4-1> 고용보험 여유자산 운용규모 (단위 : 억원)

○ 자산별 투자비중은 채권이 4조 6,150억원으로 56.90%, 주식이 1조 6,970억

원으로 20.92%, 대체투자가 5,146억원으로 6.35%, 단기자금이 1조 2,838억

원으로 15.83%를 차지

2-2. 시장위험한도 관리

○ 자산운용 과정에서 발생되는 시장위험*을 통계적 방법으로 측정하고 한도 내

에서 안정적으로 운용되도록 관리

*금리 주가 환율등시장가격변화에따른자산의가치가변할수있는위험

○ ’15년 말 1일 최대손실가능금액은 264억 원으로 총 위험한도(795억 원)의 

33.2% 수준

○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라 전년 말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

*총 위험한도 소진율변동 24.9%(’14년 말) → 33.2%(’15년 말)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운용규모 46,815 53,078 59,363 73,060 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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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산재보험 재정의 쟁점과 기금 자산 운용 현황

1. 산재보험 재정운용의 실태

○ ‘15년도 수지차는 1조 6,623억 원으로 전년 대비 52억 원 증가. ‘15년 말 누

적 적립금은 11조 8,991억 원으로, 이 중 책임준비금*은 3조 9,332억 원이

며, 연금 대비 적립금**은 7조 9,659억 원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하고(산재법 제99조), 

전년도 지급결정한 보험급여의 총액을 다음연도의 책임준비금으로 산정하여야 함(산재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책임준비금을 초과한 적립금 보유액이 있는 경우에는 장래의 보험급여 지급

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하여야 함(산재법 시행령 제90조제2항)

○ 연금급여액은 (‘08년) 1조 920억 원 → (’15년) 1조 7,973억 원으로 ‘08년 

대비 64.6% 증가하였고, 전체 보험급여 대비 연금급여액 비율도 (‘08년) 

31.9% → (’15년) 44.1%로 급증

○ 연금대비 적립금 7조 9,659억원은 ‘15년도 발생 연금의 4.4년분에 해당

 

<표 4-2> 책임준비금 및 적립금 현황 (단위 : 억원)

2. 산재보험 적립금 기준변경과 현황 

○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 부담임. 산재보험 적용 특례로 노사 공동분담의 특

수고용노동자 특례 및 중소사업주 특례 등 임의가입제도를 두고 있으나 비중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순수입 57,687 63,601 66,350

순지출 46,098 47,030 49,727

수지차 11,589 16,571 16,623

적립금(C) 86,167 102,738 118,991

책임준비금(D) 38,513 38,101 39,332

연금대비적립금(C-D) 47,654 64,637 79,659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추진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69

이 낮음 

○ 산재보험의 법정 책임 준비금 적립 기준은 1993년도에 도입되어 2008년까지

는(1, 당해연도에 지급한 연금 급여액에 6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다음 연

도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 급여액에 12분의 3을 곱하여 산정한 금

액) 등의 기준이 있었음

○ 2006년 산재보험 노사정 합의(민주노총은 불참)에서 ‘전년도 보험급여 총액’

으로 적립기준을 대폭 완화함 

○ 산재보험의 연금 급여는 2005년 6,610억 원에서 2012년 1조 6,580억 원으로 

2.5배 증가하고, 산재급여 대비 연금 급여의 비율도 2005년 21.8%에서 2012

년 43%로 급증함 

○ 산재보험 노사정 합의로 인한 적립기준 완화와 연금급여 비중의 증가로 ‘산재

보험 책임 준비금 대비 적립금 과부족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 

3. 적립금 논의 경과 

○ 산재보험 적립금 기준에 대한 문제는 산재보험료율 결정과 연동되어 매년 사

업주 단체의 문제가 제기됨

○ 2013년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산재보험료율 결정과 연동되도록 산재보험 재정

추계를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법 개정 

○ 2014년 산재보험 도입 50주년과 연동되어 ‘노사정 산재보험 제도개선 협의회’

가 열림. 산재보험 적림금 규모와 기준에 대한 것이 3대 주요 안건중의 하나

로 채택. 이와 연동되어 산재보험 재정추계와 적립금 규모에 대한 연구와 논

의가 진행

○ 경총의 재정추계와 적립금 기준 제시안에 대한 반발 등으로 현재 논의가 중

단된 상태이며, 2016년 논의 재개 예정이나 실질화는 불투명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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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의과정에서 산재보험 재정 추계의 방식과 모형에 대한 찬반이 진행됨

4. 산재보험 재정의 최근 쟁점

○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전면 적용은 2015년 노동부 정책과제 중의 하나였으

나, 노동시장 구조개악의 당근책으로 제시되면서 패키지 법안처럼 되었음. 출

퇴근 재해 도입에 따른 재정추계가 3차례 진행되었으나, 연구기관마다 추계가 

달라 지속 쟁점이 되었음 

○ 위험의 외주화가 진행되면서, 대기업의 산재보험료 감면과 연동되어 산재보험 

제도개선 협의회에서 개별 실적 요율제도 개편이 집중 논의 안건으로 진행됨

○ 산재보험의 적립금, 개별 실적 요율제도, 출퇴근 재해 등이 산재보험 재정과 

연동되어 있는 상태로 현재 논의는 중단된 상태임

5. 산재보험 기금 자산 운용 현황 

○ ’15년 말 산재보험기금의 여유자산 운용규모는 11조 8,991억 원(원금기준)으

로 전년 대비 1조 6,514억 원 증가(증가율 16.1%)

*평가액 기준: 12조 9,039억 원

<표 4-3> 산재보험 여유자산 운용규모 (단위 : 억 원)

○ 자산별 투자비중은 채권이 7조 3,930억 원으로 62.13%, 주식이 2조 2,550억 

원으로 18.95%, 대체투자가 1조 1,661억 원으로 9.80%, 단기자금이 1조 

구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운용규모 62,419 74,371 85,917 102,477 118,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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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억 원으로 9.12%를 차지

5-1. 연간 자산운용계획

○ ｢자산운용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연간 운용자금의 투자 비중(단기자금, 채

권, 주식, 대체투자 등)을 결정

*보험수입 특성을 고려하여 매년 4.1.～익년도 3.31.를 회계연도로 함

○ 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할 수 있고* 통계적 기준에 따라 특정 위험을 넘지 

않는 범위**를 전제로 수립

*목표수익률 : Max(정기예금 이자율, 예상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설정

**허용위험한도 : Shortfall Risk≤5% (1년간 투자수익률이 0%를 초과하지 못할 가능성을 5% 이

하로 설정)

5-2. 시장위험한도관리

○ 자산운용 과정에서 파생되는 시장위험*을 통계적 방법으로 측정하고 한도 내

에서 안정적으로 운용되도록 관리

*금리, 주가, 환율 등의 시장가격 변화에 따라 시가평가 대상 자산의 가치가 변할 수 있는 위험

○ ’15년 말 1일 최대손실가능금액은 315억 원으로 총 위험한도(614억 원)의 

51.3% 수준

○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라 연초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

*총 위험한도 소진율 변동: 39.8%(’15년 초) → 51.3%(’15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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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용 및 산재보험의 재정추계와 기금 운용체계 논의의 현황 

1. 재정 추계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단기적 성격을 갖고 있어, 사실상 장기 재정 추계와 

적립금에 대한 논의가 쟁점이 되고 활성화 되지는 못한 상태였음. 산재보험은 

최근 연금 급여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증가속도가 높아 중장기 재정 추계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었음 

○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3년 주기로 재정추계 하도록 되어 있음. 현재는 

기획재정부의 장기 재정전망 협의회의 재정추계 5년 주기등과 연동되어 일부 

5년 주기가 재정추계에 반영되고 있으나, 정착되지는 못한 상태임

2. 기금 운용체계 

○ 고용 및 산재보험의 기금 자산 운용은 2013년 까지는 노동부의 직원 1-2명

이 관리하던 상황에서 2013년에 기금 운용 체계와 규정을 정비함. 고용, 산재

보험기금은 단일한 기금 운용체계와 규정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자산운영위원

회를 통한 민간 위탁 방식임. 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구체적인 투자방

식은 달리하고 있음  

○ 자산운영위원회의 기금투자 실태와 실적 보고 등은 각각 고용보험 위원회, 산

재예방 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는 하고 있으나, 그 외에 구체적인 노사의 개입 

통로는 없는 상태임

○ 민주노총은 2014년 고용 및 산재보험 기금의 사회적 책임투자의 필요성을 주

장하여, 공식 기구인 정책전문위원회에서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음. 그러

나 2016년 초 열린 정책 전문위원회에서 자산운영위원회에서 사회적 책임 투

자 관련 논란이 있어 중단되었다는 보고를 진행함. 이에 공식논의 의결 기구

인 산재예방정책전문위, 심의위원회와 기금 자산 운영위원회의 위상 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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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면서 쟁점이 형성되고 있는 상태임

○ 이는 기금운영과 관련하여 자산운용위원회와 고용보험, 산재보험 위원회의 관

계 설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문제이며, 위상과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

지고 있는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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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마무리 

고용 및 산재보험은 보험이나 기금운영의 규모, 성격 등의 문제로 관련 전문가가 

많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산재보험은 외국의 경우 건강보험과 통합 운영 되는 

국가가 많아 산재보험 재정에 대한 외국과의 비교도 쉽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최근의 기금 운영과 관련한 정부 흐름이나 동향에서는 기금의 정부일반회계에 대

한 입장, 재정추계, 자산 운용과 관련한 기획 재정부의 개입과 주도성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2016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기금운용 관련 계획에서 ‘허용위

험 한도’에 대한 완화등 기금의 투자확대를 위한 행보가 드러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행보는 사회보험 제도의 위상과 정체성을 흔드는 중요한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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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1

정부의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방안, 

그 의도와 문제점

유정엽� /�한국노동조합총연맹�정책실장

1. 개요

○ 정부는 지난 2016년 3월 29일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정책협의회｣ 제1차 회

의를 개최하여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건전화 방안을 

발표함. 정부 대책의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음

  ‣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선제적인 재정건전화 조치’로서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환 정책협의회 출범

  ‣ 7대 사회보험 통합 재정추계제도 도입 : 추계시점 통일, 중기추계 모

형 도입, 중립적 통합추계위원회 구성, 

  ‣ 7대 사회보험 여유자금의 적극적 운용 : 7대 사회보험 간 투자공조체

계 구축, 운용수익률 제고(투자전략 개선, 자산운용체계 정비)

  ‣ 7대 사회보험 관리운영 효율화 ;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비핵심 부대

사업 정비 등 경영혁신, 사회보험 관리운영비 효율화

 -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방안의 실제 목적은 한마디로 기획재정부 주도의 “7대 

사회보험 여유자금에 대한 적극적 자산운용시스템 구축”에 있음

○ 현재 정부가 주장하는 장기적 재정안정화라는 표면적인 명분과 그 필요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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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부분적으로 공감하고 있음

 - 남찬섭 교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출산·고령화라는 거시경제적 충격을 가져올 

수 있는 현상에 대한 대처방안은 빠진 상태에서 지금 정부가 주장하는 바, 

적극적 자산운영 전략 등의 방안대로 시행했을 때 과연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과연 지속가능한 대책인지 매우 회의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임

2. 사회보험 재정운영에 관한 정부대책의 문제점

○ 저성장, 저금리란 금융시장 현실에서 있는 각 사회보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여유자금에 대한 수익성 중심의 투자전략

 - 저성장, 저금리 추세로 수익률이 저하되는 상황이므로 강도 높은 재정건전화 

조치로서, 다름 아닌 적극적인 자산운용을 시도하겠다는 것은 투자 위험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나 다름 아님

 - 저성장, 저금리란 금융시장 현실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있는 

각 사회보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여유자금에 대한 수익성 중심의 투자전략

은, 공적 사회보험 재정안정화의 적절한 해법으로 볼 수 없음

 - 이은주 정책위원의 지적대로, 국민연금 하나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으

면서 이번에는 7개의 사회보험을 다 ‘통합’ 관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음. 정

부는 통합된 중장기 재정추계에 근거한 적극적 투자전략으로 최대한의 수익

을 얻겠다는 주장을 하는데, 이게 과연 장기적 재정안정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질문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재정추계를 얼마나,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가

 - 일반적으로 재정추계는 어떤 변수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확연하게 다른 결

과로 이어질 수 있음. 인구추계, 가입자추계, 수급자추계를 바탕으로 설정되

고 있음

 - 국회예산정책처(2014)13) 자료에 따르면 인구추계에 대한 구체적 방법이 공

개되어있지 않아 객관적인 검증이 불가능한 상황임. 가입자 추계에서는 가입

13) 국회예산정책처. 2014. 『인구시나리오와 경제변수 변화를 반영한 국민연금 장기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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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0인 가입자와 1이상인 가입자를 구분하지 않고 진행되는 문제가 있

음. 또한 기금투자수익률과 생애소득 점수율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기금고갈 시점이 상당히 많이 바뀌게 됨

 - 남찬섭 교수의 발제에서도 지적하는 것처럼, 주어진 경제·사회적 상황 및 제

도들이 절대로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나친 가정에 기반하여 통계적으로 

도출되는 수치에 목맬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임 

 - 실제로 공적연금의 경우 2007년에 국민연금을 대폭 하향조정하는 동시에 기

초연금을 도입하였음. 또한 대선 이후 2014년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면서 국민연금가입기간과 연계하는 기초연금이 등장하기도 함. 이러한 

정치적 배경들은 장기재정추계에 포함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60~70년 이

상의 미래를 내다보려는 시도가 얼마나 현실적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 

할 수 있음

○ 정부방안은 근본적으로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에 대한 질문이 없음

 - 지금과 같이 우리사회가 처한 저출산·고령화 등의 환경적 악조건들을 이겨낼 

생각은 하지 않고 복지지출은 깎고, 수입만 늘리려는 정부전략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임

 - 안정적 여유자금 확보에만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면 생산인구대비 비생산인구

의 비중, 소득분배구조, 고용구조와 같은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대해 고려하기 

어렵게 될 수 있으며, 이는 오히려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기반을 잠식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음(김연명, 2011)14)

 - 이은주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사회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생계를 보

장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사회보험에 기여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기여기반을 계속하여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임. 따라서 사회

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적극적 조치들이 필요할 것인데 정부의 

소위 ‘재정건전화’ 방안에는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기반에 대한 언급이 없음

 - 사회보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것은 액수로 보여지는 

돈이 아니라 ‘사람’임. 노동시장을 포함하여 경제활동에 많은 시민들이 지속

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일련의 조치들이 사실상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14) 김연명. 2011. “복지국가와 사회적 지속가능성”, 김용하 외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체제 모색을 위한 선진

복지국가 경험의 비교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담보할 수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3. 마치며

○ 사회보험의 기금운용을 포함한 관리운영의 초점은 기금의 크기를 늘리고 시

장수익만을 추구하는 데만 두는 것이 아님

○ 사회보험 제도의 가장 기초적이고 본질적 목적은 사회적 위험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각 사회보험의 관리운영, 기금운용 방향도 각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기제로

서의 적합성, 효과성에 1차적 목표를 두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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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2

정부의 사회보험 재정건전화 방안, 

건강보험의 문제점

이문희�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정책위원장

1. 7대 사회보험 통합 재정 규모와 수지 전망 시스템 구축 관련

○ 국민연금은 장기보험이고,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단기보험이므로 제

도 및 기관별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합하여 수지 전망 시스템을 구축

한다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됨

○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단기보험으로 정부정책에 따른 변화가 많고 

결정된 정책을 조속히 실행해야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연기금과의 통합 

시스템 구축은 실익이 없음

2. 적정 적립금 규모 및 사용 용도는?

○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에 그 연도에 든 비용의 100분의 50에 이

를 때까지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국회에서 법률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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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 (준비금) ①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의 잉여금 중에서 그 연도의 보험급여에 든 비용

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도에 든 비용의 100분의 50에 이를 때까지 준비금으

로 적립하여야 한다.

○ 또한 건강보험은 양출제입의 원칙하에 예상되는 건강보험지출 규모와 적정 

준비금 수준에 따라 보험료율을 결정하고, 보험급여의 종류와 수준은 건강보

험 가입자, 공급자 등 이해단체들과의 사회적 합의로 결정되고 있음 

    ※ 사회적 합의 기구 : 재정운영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제4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①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

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1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

2. 제45조제3항 및 제46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3. 제7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4. 제73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제33조 (재정운영위원회) ① 제45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및 제84조에 따른 결손처

분 등 보험재정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재정운영위원회를 둔다.

○ 따라서 적정 적립금 규모는 국회에서 정한 100분의 50까지 적립하든지 적립

한도를 축소하는 문제는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문제이고, 17조원의 흑자분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여야 하며, 저성장기조가 끝날 때 

까지는 보험료 동결 또는 인하 정책을 실시하여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함

○ 같은 맥락으로 이번 20대 총선에서 각 정당에서 정책으로 제시한 지역가입자 

부과체계를 개선하여 하루 빨리 국민들의 보험료 불만에서 벗어나게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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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보험 적립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한 자산운용 체계 정비

○ 사회보험 적립금의 적극적 투자와 관련해서는 먼저 건강보험재정의 특성을 

이해하여야 함

○ 건강보험재정은 매일 요양기관에 보험급여비 등을 지급하기 위해 대기하는 

유동성 지급 대기 자금

○ 또한, 건강보험재정은 사회보험 원리에 따라 국민들이 자치적으로 납부한 보

험료가 대부분이므로 조세와는 성격이 달라 재정운영에 있어서는 국민적 합

의가 전제 되어야 함

○ 국회에서 법률 제14조 제2항에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운영하라고 명시

하였으며, 투자상품에 대하여서도 안전상품에만 투자하도록 열거하고 있음.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

법제14조제2항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은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에 따라야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의 예입 또는 신탁 … 정기예금, CD, 특정금전　

  2. 국가, 지자체, 은행이 직접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 국고채, 지방채, 은행채(중금채)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 CP, 특수채

  4. 신탁업자가 발행하거나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매입 … 신탁상품, 펀드

○ 재정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조직 진단과 평가를 통하여 내부직원 역량 강화 

및 투자자산군과 투자기간 다양화를 통한 자체 수익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야 함. 사회복지제도와는 정반대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에서 사회

보험의 적립금을 투자 목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것은 사회보험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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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부(기획재정부)에 바라는 말

○ 기획재정부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을 기화로 건보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의 책

무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며

○ 지난 9년간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적게 추계하여  과소 지원한  12조 3,099억 

원부터 해결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임

○ 또한 부당청구와 보험자역할의 왜곡에서 기인하는 재정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급여비 심사 청구 절차와 보험재정의 지출 결정 구조를 효율적으로 

개편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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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3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

변희영� /�민주노총�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국민연금지부�위원장

1. 또다시 ‘재정안정화’라는 유령 

○ 2016년 또 하나의 유령이 한국사회를 떠돌아다니고 있음. 그것은 ‘사회보험 재정

안정화’라는 유령임. 이 유령이 다른 사회보험에서는 생소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국민연금제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타나 끊임없이 괴롭혀왔던 문제임.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라는 유령이 전체 사회보험을 포괄하는 유령으로 이번에 업

그레이드된 것임

○ ‘재정안정화’라는 유령의 정체는 간단히 요약하면 복지확대 담론을 억제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음. 저출산, 고령화 및 저성장 사회로 진입하면서 향후 

복지 부담 및 후세대 부담이 매우 커질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리 재정안

정화 조치 및 기금수익률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임. 이러한 재정안정화 논리를 주

도하고 있는 기재부는 적정부담-적정급여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저부담-저급여를 

겨냥하고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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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정안정화는 복지축소의 이데올로기

○ 국민연금의 경우 2003년부터 재정추계가 도입되면서 재정안정화는 매우 위력적인 

논리로 등장했음. 기금고갈론이 광범위하게 확산됐고, 그 결과 2007년 재정안정

화 개혁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60%에서 40%로 대폭 축소되었음. 나중에 

은퇴하고 60만원 받을 사람이 40만원으로, 120만원 받을 사람이 80만원 받는 것

으로 깎인 것임. 98년 연금개혁으로 이미 10% 축소와 수급연령 65세로의 단계적 

상향을 감안하면  88년 제도 도입 당시 약속했던 70% 소득대체율이 제도가 채 

성숙하기도 전에 사실상 반토막이 난 셈임

○ 한국사회에서 재정안정화는 매우 왜곡된 복지 축소 이데올로기로 기능하고 있음. 

사실 세대 간 연대에 기반하고 장기적인 제도 특성상 국민연금 재정안정화의 중

요성은 부인할 수 없음. 다만 문제는 한국사회에서 재정안정화가 제도 본연의 목

적보다 앞선 상위 원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임. 국민연금제도의 존재 이

유는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담당하는 것인데, 재정안정화 논

의 과정에는 이런 맥락이 무시되고 있음

○ 그 결과 재정안정화 논리는 복지, 즉 급여 축소로 귀결되고 있음. 기금이 언제 고

갈되니 이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올리거나 급여를 축소해야 하는데, 보

험료는 올리기 어려우니 결국 급여를 축소하게 되는 것임. 제도 본연의 목적보다 

재정안정화 그 자체가 중요하고, 기금을 유지하는 게 목적이 되는 것임. 더 큰 

문제는 이런 재정안정화 논리에 따른 급여의 축소는 결국 제도 불신의 문제로 비

화되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점임. 좀처럼 해결 기미

가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 문제, 반복되는 안티 국민연금 사태는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되는 것임. 제도를 믿기 어려우니 국민들은 차라리 사보험을 통해서 해결하

자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사회연대에 기반한 국민연금의 존립기반을 계속 

위협하고 있는 것임. 그러나 결국 국민연금의 약화는 노후의 책임을 개인에게 넘

기는 것이고, 이는 심각한 노후불평등으로 이어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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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정안정화가 아닌 제도 본연의 목적을 먼저 생각해야

○ 재정안정화의 허구성은 앞에 발제자 분들이 잘 정리해 주었다고 생각함. 정부가 

재정안정화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가정하고 있는 기본 전제가 디스토피아 사회

라 할 수 있음. 현재의 출산율만 그대로 가도 2100년에는 현재 인구가 절반 이하

로 떨어진다는 것임. 그렇게 되면 사실상 나라가 망하는 것임. 그런데 그런 사회

를 가정해서 재정안정화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음. 국가가 존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보험 제도만 문제되는 것이 아닐 것임. 저출산 고령화 문제

를 해결하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정책을 만들어내야 게 정부인데, 오히려 

이것에 편승해 복지를 축소한다면 디스토피아 사회를 가속화하는 것임. 현재 저

성장의 문제는 소득분배나 낮은 복지에 따른 결과일 수 있음. 즉 일종의 낮은 복

지에 따른 디플레이션 사회라 볼 수 있음. 국민들이 고용 및 노후가 불안하니까 

아이를 낳지 않고, 소비를 하지 않는 것임

○ 국민연금은 재정안정화보다 노후불안의 해소와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이 상위 원

칙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함. 일방적인 재정안정화 논리는 제도불신을 야기하

고 급여 축소로 이어지며 다시 재정안정화 논리를 강화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음. 그러나 제도가 국민들의 광범위한 신뢰를 받고 있다면 재정안정화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 건강보험료가 지난 10년 동안 약 2% 보험료가 올랐음. 

50% 상승률인 셈인데, 건강보험의 경우 제도에 대한 신뢰가 기본적으로 갖추어

져 있기 때문임.  그래서 좀 더 낼 테니 보장을 강화해 달라는 요구도 있음. 그

러나 현재 국민연금은 이것이 쉽지 않음

○ 해외 사례를 보면 연금제도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최소 한 세대가 경과해야 함. 

2028년이 되면 국민연금은 40년이 됨.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최대 40년이기 때문

에 한 세대가 비로소 경과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그 때까지 제도에 대한 신뢰를 

만들어가는 데 집중해야 함. 2060년에 기금이 고갈된다고 문제라고 하지만 달리 

말하면 매년 고갈되는 나라들(부과방식 연금제도)에 비해 그 때까지 기금이 고갈

되지 않는 것임. 공적연금이라면 최소한 적정한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함. 

제도에 대한 신뢰가 쌓이게 되면 함부로 깎는 일은 앞으로 벌어지지 않을 것임. 

일을 하면 자신의 노후를 위해 당연히 국민연금을 내야한다고 생각할 것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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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더 낼 테니 더 받자고 할 수 있음. 그런 사회가 정상적

인 사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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